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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심포지엄
자유박탈아동에 대한 국제연구와 한국의 자유박탈아동

□ 일시: 2020년 10월 29일 (목) 오후 2-5시

□ 장소: 국회도서관 소회의실 (줌 웨비나)

□ 주최: 국가인권위원회, 국회 여성아동인권포럼, 국회의원 최기상, 국회의원 장혜영,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공익법률센터, 자유박탈아동에 대한 한국 실무그룹

(국제아동인권센터, 사단법인 두루, 사단법인 아동복지실천회 세움, 청소년인권 

운동연대 지음)

□ 진행 순서

사회: 강정은 변호사(사단법인 두루)

시간 내용 발제자 및 토론자

13:50~14:00 

(10’)
등록

14:00~14:10 

(10’)
축사 (영상)

Prof. Nowak Manfred

(Independent Expert for 

the UN Global Study on 

Children Deprived of 

Liberty)

세션1: 유엔 자유가 박탈된 아동 국제연구

14:10~14:40 

(30’)

[기조강연1]

자유박탈아동: 독립전문가 Manfred Nowak이 

주도한 2019년 유엔 국제연구의 시사점

Prof. Vitit Muntarbhorn 

(Professor Emeritus and 

former UN Special 

Rapporteur)

14:40~15:10 

(30’)

[기조강연2]

아동의 자유박탈과 시민사회의 역할

Alex Kamarotos

(Executive Director, DCI)

15:10~15:20 

(10’)
휴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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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2: 한국의 자유박탈아동 현황

좌장: 국회의원 장혜영

15:20~15:30 

(10’)
[영상] 한국에서 자유가 박탈된 아동

자유박탈아동 

한국 실무그룹

15:30~15:45 

(15’)
[발제] 한국의 자유박탈아동 실태

김희진 변호사

(자유박탈아동 한국 실무그룹, 

국제아동인권센터)

15:45~16:30 

(45’)

[토론1] 

한국의 자유박탈아동 관련 법제도 개선 방향

법무부 소년보호과

법무부 보안과

법무부 이민조사과

보건복지부 아동권리과

통일부 정착지원과

16:30~16:40 

(10’)

[토론2] 

아동의 자유박탈과 독립인권기구의 역할

국가인권위원회 

아동청소년인권과

16:40~17:00 

(20’)
질의응답

1. 배경 및 필요성

전 세계 가장 많은 국가가 비준한 국제 협약이자, 성인을 중심으로 하는 사회에서 

수동적, 대상적인 존재로만 고려되던 아동 역시 고유한 인격 주체로서 동등한 권리주체자

임을 확인한 국제법인 유엔아동권리협약은 “어떤 아동도 위법적 또는 자의적으로 자유를 

박탈되지 않는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어, “아동의 체포, 구속 및 구금은 법률에 

따라 오직 최후의 수단으로, 꼭 필요한 최단기간 동안만 행해져야 한다.”라고 제시합니다. 

하지만 많은 경우 아동의 자유는 손쉽게 제한되며, 자유가 박탈된 아동은 더 많은 인권

침해의 대상이 되는 일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상대적으로 취약한 위치에 있다는 사회적인 

환경 때문에 이러한 문제가 쉽게 잊혀지거나 간과되기 쉽습니다. 이에 2014년 12월 유엔

총회는 “아동의 권리에 대한 결의안(A/RES/69/157)”을 채택하며, 유엔 사무총장에게 

아동의 자유박탈 문제에 대한 심층적인 국제연구를 요청하였습니다. 연구의 최종 결과

물은 2019년, 유엔총회 제74차 회기에 제출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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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아동권리협약을 비준한지 30년 이상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한국 사회에서 

아동의 자유박탈 문제는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부모와 함께 살 수 없는 

아동이 생활하는 시설은 다양한 규율로 아동의 일상을 통제합니다. 수용자 자녀로 태어난 

경우, 일정기간 주양육자와 함께 생활할 수 있다고 하지만 이러한 공간은 주거적 환경이 

아닌 아동의 기본적 권리 행사가 허용되지 않는 단절된 공간입니다. 그 외에도 사법행정

에서, 이주와 관련된 사유로, 국가안보 상황에서 아동의 자유는 손쉽게 제한됩니다. 

역사적으로도 아동의 자유박탈은 대수롭지 않은 문제로 여겨졌습니다. 형제복지원에서도 

삼청교육대에서도, 가장 큰 피해자는 아동이었습니다. 하지만 진실 규명과 재발 방지를 

위한 국가의 적극적 노력은 없었습니다. 

아동의 자유박탈은 한국 정부만의 문제가 아니며 특정 부처만의 업무 또는 특정 영역에 

국한된 문제가 아닙니다. 부모와 지역사회 구성원, 정책 담당자들은 모두 아동의 자유

박탈을 예방하고, 근본적인 변화를 촉진할 공동의 책무가 있습니다. 무엇보다 이러한 

문제는 아동 스스로와 관련된 문제로서, 과정 전반에서 아동의 연령과 성숙도를 고려하여 

아동의 의견이 주요하게 고려되어야 합니다. 

이에, 국제아동인권센터는 국제연구의 취지에 공감하며, 한국 내 자유박탈아동에 대한 

실태조사의 필요성을 인식한 사단법인 두루, 아동복지실천회 세움, 청소년인권운동연대 

지음과 함께 자유가 박탈된 아동에 대한 한국 실무그룹을 조직하여 실태조사를 진행

하였습니다. 실무그룹에 참여한 각 기관은 국제연구의 자유박탈 유형 중 사법행정에서 

자유가 박탈된 아동, 주양육자와 감옥에서 생활하는 아동, 이주와 관련된 사유로 자유가 

박탈된 아동, 시설에서 자유가 박탈된 아동, 국가안보와 관련해 자유가 박탈된 아동 등 

다섯 분야의 자유박탈유형에 대해 정보공개청구 및 통계 분석, 현행법 검토, 아동 및 이해

관계자와 인터뷰를 수행하였습니다. 실태조사에 이어 실무그룹은 국제 심포지엄을 개최

하여, 한국 사회에 “아동의 자유박탈”이라는 개념을 알리고, 실태조사 내용의 공유를 통해 

관점의 변화와 제도의 개선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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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심포지엄의 목적

본 심포지엄은 한국에서 최초로 “아동의 자유박탈”이라는 문제를 개념적으로 다룬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 행사를 통해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함께 다음의 목적 달성을 위해 

포용적이고 열린 토론의 기회를 가질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 자유박탈아동에 대한 국제연구 및 국제사회 공동 의제의 이해

- 아동의 자유박탈 관련 현황 및 아동의 경험, 아동의 의견 공유를 통한 자유박탈에 

대한 인식 제고

- 아동의 자유박탈과 아동권리 옹호와 관련한 국가의 책무 및 시민사회의 역할 확인

- 국제연구와 이에 기초한 국내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법·제도 개선방안 제시

3. 주요 영역

심포지엄은 다음의 5가지 영역에서 아동의 자유박탈을 논의합니다.

1) 사법행정에서 자유가 박탈된 아동

2) 주양육자와 감옥에서 생활하는 아동

3) 이주와 관련된 사유로 자유가 박탈된 아동

4) 시설에서 자유가 박탈된 아동

5) 국가안보 상황에서 자유가 박탈된 아동

4. 기대효과

이번 심포지엄은 한국을 포함한 아시아 전역에 아동의 권리와 자유박탈에 대한 인식 

제고를 위한 활동의 일환이며, 이를 통해 정부 및 각 이해관계자가 각자의 책무와 역할에 

대해 인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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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민국 정부: 자유가 박탈된 아동의 권리를 보호하고, 아동이 자유박탈되는 상황을 

예방하기 위한 국가의 책무를 이해함

- 국가인권위원회: 아동의 자유박탈 예방 및 자유가 박탈된 아동의 권리 구제를 위해 

다양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국가인권위원회의 인식을 제고함

- 시민사회: 아동과 함께 활동하며, 아동을 지원하는 시민사회단체들은 정부의 정책 

이행을 모니터링하며, 나아가 국가를 지원할 수 있음 

- 성인 및 모든 이해관계자: 아동의 권리를 보호하고 아동을 사회의 구성원이자 권리의 

주체로 인식함

- 아동: 아동으로서 반드시 누려야 할 권리에 대해 이해하고, 의견을 제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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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International Symposium

for the Global Study on Children Deprived of Liberty

Organizer: National Human Rights Commission of Korea, National 

Assembly Women and Children’s Rights Forum, Members of the National 

Assembly of the Republic of Korea: Choi Kisang, Jang Hyeyoung, Seoul 

National University School of Law Public Interest & Legal Clinic Center, 

Korea NGOs Working Group on Children Deprive of Liberty (International 

Child Rights Center, Duroo Association for Public Interest Law, Child 

Welfare Practice SEUM, Solidarity for Child Rights Movement ‘Jieum’)

Thursday, October 29, 2020, 14:00-17:00 (KST) Zoom Webinar (Online)

Time Program Speaker

13:40~14:00

(10’)
Registration

14:00~14:10

(10’)
Welcome Remarks (Video Clip)

Prof. Nowak Manfred

(Independent Expert for the 

UN Global Study on Children 

Deprived of Liberty)

Session 1. 

Introduction to the Global Study on Children Deprived of liberty

14:10~14:40

(30’)

[Keynote speech 1]

Children Deprived of Liberty: Implications 

of the UN Global Study by the Independent 

Expert (Manfred Novak)2019

Prof. Vitit Muntarbhorn

(Professor Emeritus and 

former UN Special 

Rapporteur)

14:40~15:10

(30’)

[Keynote speech 2]

Children Deprived of Liberty and the Roles 

of the Civil Society

Alex Kamarotos

(Executive Director, DC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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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10~15:20

(10’)
Coffee Break

Session 2. 

Current Situation on Children Deprived of Liberty in the Republic of Korea

(Moderator Jang Hyeyoung, Members of the National Assembly of the Republic of Korea)

15:20~15:30

(10’)

Children being deprived of liberty in the 

Republic of Korea (Video Clip)

15:30~15:45

(15’)

[Presentation]

The Outcomes and Recommendations 

regarding

Children being Deprived of Liberty in the 

Republic of Korea

Heejin Kim

(Korea NGO WG on 

Children Deprived of 

Liberty, International Child 

Rights Center)

15:45~16:30

(45’)

[Discussion 1]

Legislation, Policies, and Plans for 

Improvement related to the Children 

Deprived of Liberty in the Republic of 

Korea

Ministry of Justice,

Ministry of Health & 

Welfare,

Ministry of Unification

16:30~16:40

(10’)

[Discussion 2]

The Roles of National Human Rights 

Institution on Children Deprived of Liberty

National Human Rights 

Commission of Korea

16:40~17:00

(20’)
Q & A

1. Background

As guaranteed by the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 (hereafter 

referred to as the CRC) Article 37(b), no child shall be deprived of his or 

her liberty unlawfully or arbitrarily. The arrest, detention or imprisonment 

of a child should be in conformity with the law and should be used only as 

a measure of last resort and for the shortest appropriate period of time. 

But children deprived of liberty remain an invisible and forgotten group 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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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ciety notwithstanding the increasing evidence of these children being in 

fact the victims of further human rights violations. To address this 

situation, at the international level, the Global Study on Children deprived 

of Liberty has proceeded.

It has been nearly 30 years since Korea ratified the CRC. However, there 

are still many situations in which the personal liberty of children is under 

threat. As a legislative and administrative principle, the fundamental rights 

of children can be “restricted” within juvenile justice system, for migration 

situations, in places of detention with their parents, or institutions. 

Historically Korean society has lacked an understanding or the seriousness 

of a child deprived of liberty. For example, the most visible victims of 

Korea’s “Brothers Home”1) and “Samchung re-education camp”2) incident 

were children. But no effort was made to prevent there occurrences of 

similar incidents.

The issue of children deprived of liberty is not only the responsibility of 

the Korean government or a particular department but also the 

responsibility of parents, community members, and other stakeholders. 

Children have the right to express their views freely, and those views 

should be given due weight in accordance with their age and maturity in 

any judicial and administrative proceedings affecting the children.

1) Brothers Home began as an orphanage (an internment camp) in 1960 and the former 
residents said that violence was rampant at the facility. According to former President 
Park Chunghee’s 1975 directive, police and local government officials seized people 
who they deemed as “vagrants” from the streets and detained them at institutions 
without court-issued warrants. Government officials had stressed that such actions 
were justified to “clean the streets” of the undesirables before conducting the directive. 

2) The Samchung re-education camp was a South Korean military detention center that 
was set up in 1980, during the military rule of Chun Doo-Hwan. More than 60,000 
people (most of them were innocent civilians), were arrested without warrants and 
suffered violent treatment in the camp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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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ernational Child Rights Center (InCRC) organized a working group to 

conduct research on the current situation of children deprived of liberty by 

requesting the disclosure of information, reviewing official statistics, and 

relevant cases, and conducting interviews with children. The Working 

Group is comprised of several child rights advocacy institutions, including 

InCRC, Child Welfare Practice SEUM, Duroo (Association for Public interest 

law), Solidarity for Child Rights Movement 'Jieum’. We are planning to hold 

the international symposium for Global Study on children deprived of 

liberty to introduce the concept of “children deprived of liberty” and to 

share our research findings. This symposium will target government 

officers, professionals and researchers, student and the general public who 

are interested in children’s rights within and outside Korea.

2. Objectives of the symposium

The symposium will be the first time that children being deprived of 

liberty is discussed in the Republic of Korea. It aims to create an open and 

inclusive platform where all participants work together to achieve the 

following objectives:

A. Understand the global study on children being deprived of liberty;

B. Promote general awareness about the situation, experiences, and views 

towards children being deprived of liberty;

C. Clarify the Government’s obligations, and civil societies’ roles and 

responsibilities related to the protection of children deprived of liberty;

D. Provide recommendations for improving legislations, policies, and 

practices to safeguard children deprived of liber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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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Areas of discussion

The following topics will be included in the Discussion:

A. Children Deprived of Liberty in the Administration of Justice

B. Children Living in Places of Detention with their Parent

C. Children Deprived of Liberty for Migration-related Reasons

D. Children Deprived of Liberty in Institutions

E. Children Deprived of Liberty related to Armed Conflict and National 

Security

4. Expected outcomes

The symposium is a part of processes to promote the public’s awareness 

about child rights in Asia including the Republic of Korea, and to further 

encourage government and all stakeholders to uphold their obligations. 

Expected outcomes for each party are as follows: 

 Government to understand their obligations and to develop effective 

protection protocols for children deprived of liberty at the local, 

national, regional, and international level

 NHRIs to play a prominent role in preventing children from being deprived 

of liberty and supporting them to claim their rights and access to remedies.

 Civil society to work with children and support them, to monitor the 

implementation of the government’s obligations, and to cooperate with 

the government for protecting children being deprived of liberty within 

and outside Korea.

 Adults and all stakeholders to respect and support children being 

deprived of liberty.





- xiii -

 인사말 ·····························································································································1

권인숙 (국회 여성아동인권포럼 대표,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3

최기상 (더불어민주당 / 서울 금천구 국회의원) ············································································5

장혜영 (정의당 국회의원) ·············································································································7

최영애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9

소라미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공익법률센터 부센터장) ······················································11

이양희 (국제아동인권센터 대표) ·································································································13

김지형 (사단법인 두루 이사장) ···································································································15

이경림 (사단법인 아동복지실천회 세움 상임이사) ······································································17

청소년인권운동연대 지음 ············································································································19

 [1부] 유엔 자유가 박탈된 아동 국제연구 ·····································································21

▣ [기조강연 1]

자유박탈아동: 독립전문가 Manfred Nowak이 주도한 2019년 유엔 국제연구의 시사점 ····23

Vitit Muntarbhorn (명예교수, 전 유엔 인권특별보고관, 유엔 국제연구 자문위원)

▣ [Keynote Speech 1]

Children Deprived of Liberty: Implications of the UN Global Study by the 

Independent Expert (Manfred Novak) 2019 ······························································37

Vitit Muntarbhorn (Professor Emeritus and former UN Special Rapporteur; 

Member of the Advisory Board of the UN Global Study)

▣ [기조강연 2]

아동의 자유박탈과 시민사회의 역할 ···················································································51

Alex Kamarotos (Executive director of DCI, 유엔 자유박탈아동 국제연구를 위한 NGO 

패널 공동위원장)

목 차 Contents



- xiv -

▣ [Keynote Speech 2]

Children Deprived of Liberty and the Roles of the Civil Society ······················65

Alex Kamarotos (Executive director of DCI, Co-chair of the NGO Panel for the UN 

Global Study on Children Deprived of Liberty)

 [2부] 한국의 자유박탈아동 현황 ···················································································79

▣ [발제]

한국의 자유박탈아동 실태조사 - 유엔 국제연구를 중심으로 - ········································81

김희진 (자유박탈아동 한국 실무그룹, 국제아동인권센터 사무국장)

▣ [Presentation]

Children Deprived of Liberty in Republic of Korea ············································103

HEEJIN KIM (Korea NGO WG on Children Deprived of Liberty, and Chief Program 

Office of International Child Rights Center)

▣ [토론문] 사법행정에서 자유가 박탈된 아동 ·····································································125

법무부 소년보호과 염정훈 과장

▣ [토론문] 주양육자와 감옥에서 생활하는 아동 ··································································145

법무부 보안과 이형직 사무관

▣ [토론문] 외국인 아동 보호 관련 출입국관리법령 및 제도 소개 ·····································157

법무부 이민조사과 반재열 과장

▣ [토론문] 시설에서 자유가 박탈된 아동 ············································································171

보건복지부 아동권리과 변효순 과장

▣ [토론문] 북한이탈주민 아동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 보호 체계 ··························175

통일부 정착지원과 이성재 과장

▣ [토론문] 아동의 자유박탈과 독립인권기구의 역할 ···························································179

국가인권위원회 아동청소년인권과 주성현 사무관

 [참고자료] 부처 질의사항 (국문/영문) ········································································187



인사말

자유박탈아동에 대한 국제연구와 한국의 자유박탈아동

[인사말]





인사말  3

권인숙

국회 여성아동인권포럼 대표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안녕하십니까,

국회 여성아동인권포럼 대표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권인숙입니다. 

한국의 ‘자유박탈아동’ 문제를 최초로 논의하는 자리에 국회 여성아동인권포럼이 함께

하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심포지움을 공동주최해주신 장혜영･최기상 의원님, 

국가인권위원회, 서울대 법전원 공익법률센터, 자유박탈아동 한국 실무그룹에 감사드립니다. 

기조강연을 맡아주신 Vitit Muntarbhorn 교수님과 DCI(Defence for Children 

International) Executive Director이신 Alex Kamarotos님께 감사드리고, 2부 

발제를 맡아주신 자유박탈아동 한국 실무그룹 김희진 사무국장님, 토론을 맡아주신 

법무부･보건복지부･통일부･인권위 관계자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2010년대 중반부터 국제사회에서 ‘자유박탈아동의 인권보장’ 캠페인이 본격화되고 

2019년에 유엔의 ‘자유박탈아동에 대한 국제연구 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하지만 

한국에서는 아직 ‘자유박탈아동(Children Deprived of Liberty)’이라는 개념부터 생경한 

것 같습니다. 구금이나 이주상황, 시설 등에서 생활하는 아동에 대한 기본권 제한이 당연

하게 여겨지고 있고, 사회 전반에 걸쳐 아동을 통제의 대상으로 여기는 문화가 깊이 뿌리 

내려 있기 때문입니다. 

「아동권리협약」 제37조는 “어떤 아동도 위법적 또는 자의적으로 자유를 박탈당해서는 

안 된다. 아동의 체포, 억류, 구금은 법에 의해 오직 최후의 수단으로서 꼭 필요한 최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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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 동안만 행해져야 한다”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또한 “모든 자유박탈 아동은 인간 

존엄성에 대한 존중에 입각해 나이에 맞는 처우를 받아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준에 비추어보면 우리나라 역시 자유박탈아동 문제에서 결코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사법행정에서 구금가능 아동 연령이 사실상 10세부터이며, 교도소에 수용

되는 아동 중 성인과 분리수용되는 비율은 20%에 불과합니다. 구치소에 6개월 이상 미결

구금된 사례도 있고, 이주아동의 경우 평균 7.7일에서 140일까지 구금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시설 내 아동의 인권 침해 문제, 분단이라는 특수상황 속에서 북한

이탈아동에 대한 인권 침해 문제도 보고되고 있습니다.

이번 심포지움이 자유박탈아동에 대한 국제적 논의를 살피고, 한국의 자유박탈아동 

현주소를 들여다보는 자리가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사법행정, 구금, 이주, 시설, 국가

안보 등의 상황에서 자유가 박탈된 아동들의 실태를 하나하나 살피고, 국제 규범에 따라 

이들의 인권 보호 및 자유박탈 예방을 위한 법제도 개선책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코로나 상황 속에서 온라인으로 진행되는 심포지엄이지만, 해외에 계신 저명한 자유

박탈아동 전문가 분들을 모실 수 있어 다행입니다. 온라인 심포지엄에 기꺼이 참여해 

주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이번 심포지엄을 시작으로 국내에서도 자유

박탈아동 문제를 진지하게 고민하는 여러 연구와 논의들이 이어지길 희망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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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기상

더불어민주당 / 서울 금천구 국회의원

안녕하십니까?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최기상 의원입니다.

먼저 바쁘신 와중에 <자유박탈아동에 대한 국제연구와 한국의 자유박탈아동 국제 

심포지엄>에 참석해주신 발제자, 토론자 및 참석해주신 모든 분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오늘 국가인권위원회, 국회 여성아동인권포럼,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공익법률

센터, 자유박탈아동에 대한 한국 실무그룹, 장혜영 국회의원과 함께 심포지엄을 개최하게 

되어 무척 기쁩니다.

UN 아동권리협약 제37조는 “어떤 아동도 위법적 또는 자의적으로 자유를 박탈당해

서는 안 된다. 아동의 체포, 억류, 구금은 법에 의해 오직 최후의 수단으로서 꼭 필요한 

최단기간 동안만 행해져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1991년에 아동권리협약을 비준하였지만, 비준한 지 29년이 지난 오늘날

까지 자유를 박탈당한 아동에 대한 권리보장은 여전히 미흡한 상황입니다.

특히 제가 속한 법제사법위원회의 피감기관인 교정시설에서의 아동 인권 침해는 

심각한 수준입니다. 수용자의 자녀들은 인권 침해에 가장 취약한 상황에 놓여있음에도 

범죄자의 자녀라는 인식으로 인하여 헌법상 기본권을 보장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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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도 2019년 5월 “부모의 체포, 사법절차, 법 집행 등 모든 형사사법 

단계에서 수용자 자녀의 인권이 보호되어야 한다”고 권고하였고, UN 아동권리위원회

에서도 같은 해 9월 우리나라에 수용자 자녀 보호 정책 도입을 권고한 바 있지만, 수용자 

자녀의 인권 보호를 위한 법과 제도는 여전히 미비한 실정입니다.

오늘 토론회는 국회, 국가인권위원회, 학계, 시민사회 등 각계의 전문가들이 모두 모여 

아동의 자유박탈이라는 개념을 공유하고 자유박탈아동의 권리 보장을 위한 방안을 찾기 

위한 자리입니다.

토론회를 통해 자유박탈아동에 대한 인식이 제고되고, 구체적인 법과 제도의 개선 

방안이 논의되길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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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혜영

정의당 국회의원

안녕하세요. 정의당 국회의원 장혜영입니다. 오늘 국내에서 처음으로 자유박탈아동에 

대한 심포지엄이 열립니다. 장애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가족들의 곁을 떠나 시설에서 살아야

했던 부당한 경험을 가진 동생의 탈시설을 돕고 함께 살아가는 한 사람으로서 오늘 이 

자리에서 나누게 될 이야기들이 너무나 각별하게 느껴집니다.

이 소중한 자리가 마련되기까지 참 많은 분들의 노력이 있었습니다. 언제나 인권의 

최전선에서 담론과 실천을 이끌고 계시는 국가인권위원회를 비롯해 국회 여성아동인권

포럼,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공익법률센터, 자유박탈아동에 대한 한국실무그룹인 

국제아동인권센터과 사단법인 두루, 사단법인 아동복지실천회 세움, 청소년인권운동연대 

지음에서 노고하시는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국제사회가 정의하는 ‘아동의 자유박탈’은 아동이 자신의 자유의지로 떠날 수 없는 

장소에 배치되는 모든 상황을 말합니다. 많은 사회적 약자 중에서도 아동의 자유는 더욱 

쉽게 제한됩니다. 아동들에게 가해지는 강제조치와 폭력들은 자주 보호라는 미명 아래 

감추어집니다. 형제복지원, 선감학원, 삼청교육대와 같은 우리 사회의 어두운 기억 속에 

가장 큰 피해자는 바로 아동이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아동들에 대한 자유 박탈은 

다양한 형태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 모인 우리 모두는 한때 아동이었습니다. 아동이던 우리를 하나의 인격으로 

대우하고 자유와 인권을 지켜주었던 다른 시민들 덕분에 우리는 무사히 성인이 되었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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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다. 무사히 성인이 된 우리는 이제 동료 시민으로서 아동들의 권리를 지켜야 합니다. 

지키기 위해서는 알아야 합니다. 오늘날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자유를 박탈당하고 

인권을 침해당하고 있는 아동들이 어디에 있는지, 무슨 일을 겪고 있는지를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 대책을 세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의 심포지엄에서 다루어지는 여러 의제와 연구 결과들이 모든 아동들이 안전하고 

자유로우며 존엄하게 삶을 누릴 수 있는 사회를 만들기 위한 시금석이 되기를 진심으로 

희망합니다. 저 역시 국회의원으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가지고 모든 아동들의 존엄한 삶을 

보장하기 위해 할 수 있는 최선의 역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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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영애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최영애입니다.

바쁘신 가운데에도 자유박탈아동에 대한 관심을 가져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자유박탈아동에 대한 국제연구와 한국의 자유박탈아동」을 주제로 심포지엄을 

공동 주최하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올 한 해는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인한 사회적 불안감 속에서 모두가 어렵고 힘든 

상황을 경험하였습니다. 이런 시기일수록 더 취약한 사람들의 인권이 더 크게 영향 받을 

수 있는 만큼, 이들을 다시 한 번 돌아봐야 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국내의 자유박탈

아동이 처한 상황에 대하여 세세하게 살피고자 합니다. 이러한 취지에서 한국의 자유

박탈아동 실태조사는 그 자체로도 의미를 가지며, 간과되기 쉬울 수 있는 자유박탈아동의 

인권 문제에 대하여 인식할 수 있도록 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우리 위원회도 여러 상황에서의 자유박탈아동과 관련하여 실태조사, 방문조사, 진정

사건 조사, 정책권고 등 다양한 활동을 해 왔습니다. ‘아동·청소년 인권보장을 위한 소년

사법제도 개선 연구(2018)’를 통해, 구치소, 소년분류심사원, 소년원 등을 경험한 아동 

당사자들의 이야기를 듣기도 했고, 소년원과 소년분류심사원을 방문조사하기도 하였으며, 

이주아동의 구금 금지를 권고하기도 하였습니다. 이러한 활동을 통해 위원회는 아동이 

구치소에서 6개월을 구금되었던 사례, 만6세 미만의 영유아가 80일 이상 이주 관련 

사유로 구금되었던 사례, 과밀수용이 심각했던 사례 등을 접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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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아동권리협약과 같은 국제인권규범은 아동에 대한 체포 및 구금 등 자유박탈은 

법에 따른 마지막 수단이어야 하고 적정한 최단시간에만 사용되어야 한다는 것과, 자유

박탈아동은 인도주의와 인간 고유의 존엄성 및 나이를 고려한 처우를 받아야 함을 제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위원회가 그동안 청취한 아동의 경험을 살펴보면, 이러한 

원칙이 지켜지기 위해서는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합니다.

자유의 박탈은 자라나는 아동의 신체적, 정신적 건강이나 발달에 부정적인 영향을 

크게 줄 수 있고, 아동의 정체성과 가치관의 형성에 혼란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우리 

사회가 더욱 세심하게 살펴야 될 것입니다. 국가인권위원회 또한 자유박탈아동의 인권 

증진을 위하여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오늘의 논의가 우리 사회에서 자유박탈아동의 

인권에 대한 인식 강화와 권리 증진을 위한 기반이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자유박탈아동을 포함한 모든 아동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자라날 수 있기를 

기원하며, 함께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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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라미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공익법률센터 부센터장

안녕하세요. 자유박탈아동에 대한 국제연구와 국내 실태를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되어 

무척 반갑습니다. 서울대학교 공익법률센터가 이런 뜻 깊은 자리가 마련되는데 미력

하나마 기여할 수 있어 기쁩니다.

‘자유박탈아동’이라는 말은 생소하지만 그 안에 포함되어 있는 행정구금, 수용자 자녀, 

소년사법, 시설보호아동, 북한이탈청소년, 각각의 이슈는 한번쯤 들어보거나 고민해본 

주제입니다. 이 모든 개별 이슈를 ‘자유박탈’이라는 키워드로 아울러 아동인권적인 관점

에서 논의할 수 있는 틀거리가 있다는 것이 새로웠습니다. 그러한 국제적인 논의를 

국내에 소개하면서 척박한 국내 아동인권 현장을 조명해보고 개선지점을 탐색해나가는 

이번 컨퍼런스가 개인적으로도 매우 궁금하고 기대됩니다. 

지난 2020년도 1학기에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에서 진행된 여성아동인권클리닉

에서는 학생들과 함께 한국에 난민신청한 이주 청소년이 초과체류를 이유로 외국인보

호소에 구금된 사건을 검토하면서 헌법재판소에 계류 중인 출입국관리법 제63조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 사건에 대해 의견서를 작성해 제출했습니다. 이번 국제컨퍼런스 

내용은 학생들과 함께 참여한 이주아동 구금에 대한 헌법재판에도 좋은 참고자료가 될 

것이고, 학생들에게도 고민의 지평을 더욱 확대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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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쪼록 이번 논의를 시작으로 ‘자유가 박탈’된 국내 아동 이슈에 대해 사회적으로 더욱 

활발한 논의가 이루어지길, 나아가 국제인권기준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관련된 국내법과 

제도가 개선되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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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양희

국제아동인권센터 대표

안녕하세요, 국제아동인권센터 이양희 대표입니다.

자유박탈아동에 대한 국제연구와 한국의 자유박탈아동 국제 심포지엄에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께 환영과 감사의 인사드립니다.

2014년 12월 자유가 박탈된 아동에 대한 심층연구 착수를 요청하는 유엔총회 결의

안이 채택된 이후, 4년여에 걸친 광범위한 조사 결과가 작년 11월에 도출되었습니다. 

국제아동인권센터는 국제연구의 NGO 패널로 참여하며 연구 과정을 모니터링하였고, 

아동의 자유박탈 문제를 국내에 알리기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이번 심포지엄은 한국의 

자유박탈아동 실태를 바탕으로 국제사회의 책무 이행에 동참하고자 하는 첫 번째 논의의 

장입니다.

의정활동 중에서도 아동을 생각하는 마음으로 함께해주신 국회 여성아동인권포럼과 

장혜영 의원님, 최기상 의원님, 본 포럼이 의미있게 개최될 수 있도록 물심양면으로 애써

주신 국가인권위원회와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공익법률센터 관계자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의 마음 전합니다. 무엇보다 한국의 자유박탈아동 실태조사를 진행하고, 심포

지엄 개최까지 애써주신 사단법인 두루, 아동복지실천회 세움, 청소년인권운동연대 

지음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들의 헌신과 노력으로 우리나라의 아동인권이 보호

되고 증진될 수 있으리라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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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연구는 아동의 구금을 초래할 수 있는 모든 결정에서, 자유의 박탈은 예외적인 

경우에 최후수단으로만 적용되어야 하고, 아동의 견해를 청취하고 신중하게 고려하여야 

한다는 아동권리협약의 요청사항을 매우 엄격하게 적용할 것을 촉구하였습니다. 유엔 

아동권리위원회는 2019년 대한민국의 아동권리협약 이행 5-6차 심의를 통해 아동사법, 

수용자 자녀, 가정환경상실아동 및 이주아동 등 다양한 상황에서 발생하는 아동의 구금을 

중단하고 폐지할 것을 권고하였습니다. 아동에게 좀 더 포용적인 사회를 요청하는 위원회의 

권고를 어떻게 실현할지 진지하게 논의하고 실천해야 할 때입니다. 정부 관계자와 시민

사회가 함께하는 오늘의 이 논의가 허공에 맴도는 소리로 그치지 않고 법과 제도, 정책과 

실천으로 이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오늘의 인사를 전합니다.

마지막으로 본 심포지엄을 위해 축사를 준비해주신 Manfred Nowak 교수님, 국제

연구를 알리고자 먼 곳에서 함께해주신 Vitit Muntarbhorn 교수님과 DCI의 Alex 

Kamarotos 디렉터님, 토론자로 참여해주신 법무부, 보건복지부, 통일부와 국가인권

위원회의 각 담당자분들, 그리고 진행의 모든 과정에 힘을 보태어 주신 관계자분들의 

수고에 감사드립니다. 귀한 시간 내시어 참석하신 모든 분들께도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며, 

계신 위치에서 아동인권 증진을 위해 힘써 주시기를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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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형

사단법인 두루 이사장

안녕하십니까. 사단법인 두루 이사장 김지형입니다.

코로나 19로 엄중한 국내외 분위기에서 온라인으로 자리를 마련할 수 밖에 없는데도 

뜨거운 관심을 가지고 「자유박탈아동에 대한 국제연구와 한국의 자유박탈아동」 국제

심포지엄에 참여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의미 있는 토론의 장을 함께 마련해주신 국회 여성

아동인권포럼, 정의당 장혜영 국회의원님, 더불어민주당 최기상 국회의원님 그리고 아동 

최상의 이익을 실현하는데 힘을 보태어 주시는 국가인권위원회와 서울대학교 법학전문

대학원 공익법률센터 관계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무엇보다 한국의 자유

박탈아동 실태조사에 참여해 귀한 의견을 남겨주신 조사 참여자와 연구를 진행한 국제

아동인권센터, 아동복지실천회 세움, 청소년인권운동연대 지음의 활동가들에게 고마운 

마음을 전합니다. 함께 국제심포지엄을 열게 되어 기쁘고 뜻깊게 생각합니다.

사단법인 두루는 비영리전업 공익변호사단체로 아동･청소년인권, 국제인권, 장애인권, 

사회적경제, 환경을 주된 영역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두루는 그동안 유엔아동권리

협약의 정신에 근거하여 아동이 우리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차별받지 않고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하는 활동을 아동･청소년인권 분야의 주요 사업으로 추진해 왔습니다. 특히 

아동의 권리를 기반으로 아동 최상의 이익을 실현하기 위한 법제도 마련에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노력해왔습니다.

유엔아동권리위원회는 대한민국 제5･6차 국가보고서에 대한 최종견해에서 구체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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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시설계획을 통해 시설보호를 폐지할 것을 권고하였습니다. 또한 아동의 체포･구금은 

최후의 수단으로서 최단기간 동안만 행할 것, 부모와 함께 교도소에 머무는 아동의 

권리를 보장할 것, 이주아동의 구금을 금지할 것 등 아동의 자유박탈에 관한 다양한 

권고를 하였습니다. 

아동의 보호는 국가의 책무이자 아동의 권리입니다. 그러나 우리 사회는 보호의 이름

으로 아동을 통제하고 관리하기 위해 자유의 박탈을 쉽게 용인해왔습니다. 이번 국제심포

지엄은 우리 사회의 어느 곳에서 아동의 자유가 박탈되고 있는지 진단하고 그 대안은 

무엇인지 고민해보는 첫 자리입니다. 사단법인 두루는 앞으로도 아동이 자유와 권리의 

주체로 바로 서고, 그 권리를 옹호하고 실현하는 일에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끝으로, 이번 국제심포지엄을 위해 특별히 축사를 보내 주신 자유박탈아동에 대한 국제

연구의 독립전문가 Nowak Manfred 교수님, 기조강연을 맡아주신 전 유엔특별보고관 

Vitit Muntarbhorn 교수님과 Alex Kamarotos DCI 디렉터님, 발제와 토론을 맡아주신 

김희진 국제아동인권센터 사무국장님, 법무부 소년보호과･보안과･이민조사과, 통일부 

정착지원과, 보건복지부 아동권리과, 국가인권위원회 아동청소년인권과의 각 담당자분

들과 국제심포지엄 관계자 여러분들의 열정과 노고에 고개 숙여 고마운 마음을 전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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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림

사단법인 아동복지실천회 세움 상임이사

아동의 자유박탈에 대한 국제연구는 2014년부터 심층적으로 유엔에서 시작되었으며 

유엔아동권리협약 제 37조에는 “아동은 자신의 자유를 불법적 또는 자의적으로 박탈당

하지 않을 권리가 있다. 아동의 체포, 구속 또는 구금은 법률에 따라 오직 최후의 수담

으로 최단기간 동안만 행해져야 한다”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국제연구는 자유박탈의 유형을 6가지로 나누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지난1년 간 진행된 

한국의 자유박탈 아동 실태조사에는 사법행정에서 자유가 박탈된 아동, 부모아 감옥에 

생활하는 아동, 이주와 관련된 사유로 자유가 박탈된 아동, 시설에서 자유가 박탈된 아동, 

국가안보와 관련하여 자유가 박탈된 아동 등 5가지 영역에 대하여 조사하였습니다.

특히 본 연구는 국제아동인권센터, 공익법인두루, 청소년인권운동연대 지음, 아동복지

실천회 세움이 자유박탈아동에 대한 한국 실무그룹을 구성하여 역할을 나누고 각 영역에 

대한 현황, 실태조사를 수행하였습니다.

한국에서 이러한 “자유박탈아동에 대한 한국 실무그룹”을 구성되어 실태조사 한 것에 

첫 번째 의미를 두고 싶습니다. 한국에서는 처음으로 진행된 자유박탈아동 실태조사임

으로 이것을 계기로 좀 더 싶도 깊은 연구가 지속적으로 진행되길 바랍니다. 

아동복지실천회 세움 역시 주양육자와 감옥에서 생활하는 아동 영역을 맞아 조사를 

하면서 아동인권관점에서 변화 되거나 도입되어야 할 부분들이 있음을 알게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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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움은 현장에서 적용가능한 실천을 통해서 적용하면서 제도를 변화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 본 연구에 연구자, 실무자로 적극적으로 활동해주신 4개 단체의 모든 연구자

들에게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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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인권운동연대 지음

아동에게도 ‘자유’가 중요하다

아동의 인권 현실에 관심을 가지고 「자유박탈아동에 대한 국제연구와 한국의 자유박탈

아동」 국제 심포지엄에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와 환영의 인사를 드립니다.

‘자유를 박탈당하지 않을 권리’는 인권선언이 등장하고 인권이 국가와 사회의 기본 

원리로 천명된 초기부터 가장 중요하고도 기본적인 인권으로 여겨졌습니다. 그러나 아동, 

성인이 아닌 사람들의 경우에는 오히려 자유의 문제가 뒤늦게 논의되었습니다. 한국의 

경우 청소년인권운동이 학교에서의 각종 자유권 침해, 참여권의 문제를 제기한 2000년대 

이후에야 인권의 문제로 인식되기 시작한 바 있습니다. 이는 아동을 온전한 인간으로 

존중하기보다는, 아직 인간이 아닌 존재, 보호하고 가르쳐야 할 대상으로 바라보는 

인식의 영향이 큽니다. 아동에게는 ‘자유’는 중요한 권리가 아니라고 간주되었던 것입

니다. 한국에서도 아동인권에 대한 많은 논의가 있었지만 자유박탈아동에 대한 연구와 

공론화가 이제야 본격적으로 이루지고 있는 것도 그 때문일 것입니다.

이번에 저희가 자유박탈아동의 현실과 권리 문제를 조사하여 공유하는 것은 큰 의미가 

있습니다. 보호, 양육 등을 이유로 한 복지시설이나 쉼터에서의 자유박탈, 부모의 환경에 

따라 강요받은 자유박탈, 국가가 아동을 시민이 아닌 선도, 훈육할 대상으로 보면서 

상대적으로 쉽게 용인되어 온 구금 조치 등을 인권의 기준으로 성찰하고 평가하려는 

시도이기 때문입니다. 특히 사회적·경제적으로 약자인 집단에 속하는 아동이 더욱 이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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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황에 처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는 그동안 비가시화되어 온 소수자 

아동의 중대한 인권 문제를 가시화하려는 시도이기도 합니다.

저희는 조사 과정에서 사실상 아동의 외출이나 외박을 포함해 신체의 자유, 이동의 

자유를 강력하게 통제하고 있는 한국의 학교나 학교 기숙사 등을 포함하는 것이 어떠냐는 

의견을 내기도 했습니다만, 국제적 기준 등을 고려하여 이번 연구에는 학교 환경은 

대상에 포함하지 못하여 아쉽습니다. 청소년인권운동연대 지음은 청소년인권에 대한 사회 

인식 확대와 공론화를 위해 더욱, 계속 노력할 것입니다. 함께 연구와 조사, 심포지엄 

준비 등에 애쓴 국제아동인권센터, 사단법인 두루, 사단법인 아동복지실천회 세움에도 

깊은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유엔 자유가 박탈된 아동 국제연구

[기조강연 1] 자유박탈아동: 독립전문가 Manfred Nowak이 주도한 2019년 유엔 
국제연구의 시사점

Vitit Muntarbhorn / 명예교수, 전 유엔 인권특별보고관, 유엔 국제연구 자문위원

[기조강연 2] 아동의 자유박탈과 시민사회의 역할

Alex Kamarotos / Executive director of DCI, 유엔 자유박탈아동 국제연구를 위한 NGO 패널 공동위원장

자유박탈아동에 대한 국제연구와 한국의 자유박탈아동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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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박탈아동: 독립전문가 Manfred Nowak이 주도한 

2019년 유엔 국제연구의 시사점

Vitit Muntarbhorn (명예교수, 전 유엔 인권특별보고관, 유엔 국제연구 자문위원)

기조강연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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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ynote Speech1_ Children Deprived of Liberty  37

Children Deprived of Liberty: Implications of the UN Global 

Study by the Independent Expert (Manfred Novak) 2019

Vitit Muntarbhorn (Professor Emeritus and former UN Special Rapporteur; Member of the 

Advisory Board of the UN Global Study)

Keynote Speech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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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의 자유박탈과 시민사회의 역할

Alex Kamarotos (Executive director of DCI, 유엔 자유박탈아동 국제연구를 위한 NGO 패널 공동위원장)

기조강연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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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ildren Deprived of Liberty and the Roles of the 

Civil Society

Alex Kamarotos (Executive director of DCI, Co-chair of the NGO Panel for the UN Global Study 

on Children Deprived of Liberty)

Keynote Speech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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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자유박탈아동 현황

[발제] 한국의 자유박탈아동 실태조사 – 유엔 국제연구를 중심으로 -

김희진 / 자유박탈아동 한국 실무그룹, 국제아동인권센터 사무국장

[토론] 한국의 자유박탈아동 관련 법제도 개선 방향

1. 사법행정에서 자유가 박탈된 아동

염정훈 / 법무부 소년보호과 과장

2. 주양육자와 감옥에서 생활하는 아동

이형직 / 법무부 보안과 사무관

3. 외국인 아동 보호 관련 출입국관리법령 및 제도 소개

반재열 / 법무부 이민조사과 과장

4. 시설에서 자유가 박탈된 아동

변효순 / 보건복지부 아동권리과 과장

5. 북한이탈주민 아동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 보호 체계

이성재 / 통일부 정착지원과 과장

[토론] 아동의 자유박탈과 독립인권기구의 역할

주성현 / 국가인권위원회 아동청소년인권과 사무관

자유박탈아동에 대한 국제연구와 한국의 자유박탈아동

[2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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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자유박탈아동 실태조사 

- 유엔 국제연구를 중심으로 -

김희진 (자유박탈아동 한국 실무그룹, 국제아동인권센터 사무국장)

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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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ildren Deprived of Liberty in Republic of Korea

HEEJIN KIM (Korea NGO WG on Children Deprived of Liberty, and Chief Program Office of 

International Child Rights Center)

Present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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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행정에서 자유가 박탈된 아동

법무부 소년보호과 염정훈 과장

토론문

Ⅰ. 소년법 제4조 개정(촉법소년 및 우범소년)

1. 촉법소년 연령 상향/하향 관련

○ 현행 「소년법」상 촉법소년1) 연령 상한 나이(14세 미만)는 1953년에 제정된 「형법」상 

형사미성년자2)기준 연령(14세되지 아니한 자)이 반영된 것임

○ 소년 강력범죄 발생, 소년의 인권문제 대두, 유엔아동권리협약 비준3) 등을 고려할 때 

촉법소년 기준 연령을 조정할 필요성이 있다는 취지에 공감함

○ 다만, 「소년법」상 촉법소년 연령 상한 조정 문제는「형법」상 형사미성년 기준 연령과의 

관계, 소년의 교화 및 사회복귀를 위한 형사정책적 관점, 국제인권 기준, 세계 각국의 

추세 등 여러 가지 요소를 고려하여 각계각층의 의견수렴을 거쳐 사회적 합의를 바탕

으로 결정할 사안으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함

○ 촉법소년 연령 개정에 앞서 임시조치 확대, 가족관계 회복 프로그램 확대, 소년원 

인성교육 강화 등 보호처분을 내실화할 수 있는 여러 방안을 마련하여 추진하겠음

1)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소년(소년법 제4조제1항제2호)
2) 14세되지 아니한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형법 제9조)
3) 유엔아동권리협약은 1989년 11월 20일 만장일치로 채택되었고, 대한민국은 1991년 11월 20일 

비준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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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우범소년 규정 폐지 관련

○ 죄를 범하지 않은 우범소년4)에 대한 사회적 낙인을 예방하고, 소년의 인권을 보호할 

필요성이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 공감함

○ 다만, 소년보호처분은 범죄의 성립을 전제로 하는 것이 아니며, 소년의 비행을 조기에 

발견하여 교정하고 장래에 범죄를 행하지 않도록 건전하게 육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 이에 따라 비행성이 현저한 우범의 단계에 있는 소년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조치를 

위하는 것이 「소년법」의 보호주의 이념에 부합하기 때문에 복지적 차원의 적절한 

보호와 형사정책적 차원의 교육･상담 등의 성행교정이 함께 이루어질 필요가 있음

○ 「소년법」상 우범소년 규정은 1958년 소년법 제정 시 명문화된 이후, 1963년 1차 

개정 시 우범사유를 구체화하고, 2007년 소년법 개정 시 적용대상 확대 및 적용

요건을 추가 정비하는 등 소년을 건전하게 육성하기 위한 국가의 책임을 확대, 명확화함

<표 1> 2007년 소년법 개정 전･후 조문 대비표

1963년 개정 소년법 2007년 개정 소년법 (현행)

3. 다음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고 그의 성격 또는 환경에
비추어 장래 형벌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할 우려가 
있는 12세 이상의 소년

3.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고 그의 성격이나 
환경에 비추어 앞으로 형벌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할 
우려가 있는 10세 이상인 소년

 가. 보호자의 정당한 감독에 복종하지 않는 성벽이 
있는 것

 가. 집단적으로 몰려다니며 주위 사람들에게 불안감을 
조성하는 성벽(性癖)이 있는 것

 나. 정당한 이유 없이 가정에서 이탈하는 것  나. 정당한 이유 없이 가출하는 것

 다. 범죄성이 있는 자 또는 부도덕한 자와 교제하거나 
자기 또는 타인의 덕성을 해롭게 하는 성벽이 있는 것

 다. 술을 마시고 소란을 피우거나 유해환경에 접하는 
성벽이 있는 것

4) 우범소년이란 객관적으로 일정한 우범사유가 있고, 그의 성격이나 환경에 비추어 앞으로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할 우려(우범성)가 있는 10세 이상 19세 미만의 소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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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한, 미국, 영국, 일본 등 주요 국가에서 우범소년 제도를 활용하고 있고, 우범소년 

법원 소년부 송치는 2007년 소년법 개정 이후 2018년 기준 664건으로 꾸준히 증가

추세에 있음

<표 2> 주요 국가 우범소년 제도 활용 현황

국가명 관할 처리현황

미 국
약 30개 이상의 주에서 ‘우범소년(Status 

offenders)’을 소년법원 관할로 규정
‘15년 기준 법원은 우범소년에 대해 보호관찰 54%, 
시설내처우 8%, 기타 상담 등 처분 38% 부과

영 국 반사회성 소년 가정법원 관할
1998년 반사회적행동

금지명령(ASBO) 도입→위반시 형사처벌

일 본5) 소년법원 관할
우범소년 발견자는 법원 또는 상담소 등에 통고할 

수 있음

<표 3> 최근 10년간 우범소년 송치 현황

구분 ‘09 ‘10 ‘11 ‘12 ‘13 ‘14 ‘15 ‘16 ‘17 ‘18

건수 115 20 59 128 107 131 266 367 526 664

출처: 사법연감

Ⅱ. 인권적 처우를 위한 시설 개선 – 소년분류심사원 및 소년원의 
과밀화 해소 방안

○ 전국 소년원의 수용률은 2020년 8월 기준 93.1% 수준이나, 수도권 소재의 서울･안양

소년원, 서울소년분류심사원은 과밀 상황 지속

5) 【일본 소년법 규정】제3조 ① 다음에 해당하는 소년은 이를 가정재판소의 심판에 부친다.
1. 죄를 저지른 소년
2. 14세 미만으로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소년
3. 다음에 해당하는 이유가 있고, 그 성격 도는 환경에 비추어 장래 죄를 저지르거나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할 우려가 있는 소년
가. 보호자의 정당한 감독에 응하지 않는 행동을 하는 것
나. 정당한 이유가 없이 가정에 안주하지 못하는 것
다. 범죄성이 있는 사람이나 부도덕한 사람과 교제하거나 좋지 않은 장소에 출입하는 것
라. 자기 또는 타인의 덕성을 해하는 행위를 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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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전국 소년원 수용률(‘20. 8. 기준)

구분 전국 서울 안양 서울심

수용인원 1,266명 209명 100명 211명

수용률 93.1% 122.9% 125% 124.1%

출처: 법무부 소년보호과 내부자료

○ 수도권 지역의 과밀화 해소를 위해 ‘경기북부소년분류심사원’ 신축함으로써 수도권 

위탁소년의 지역별 분산 수용을 추진하고, 과밀 상황이 지속되고 있는 수도권 소재 

소년원(서울원, 안양원)에 대해서도 리모델링 및 수용실 증설사업 계속 중임

<표 5> 수도권 소년원 및 소년분류심사원 과밀화 해소 방안

구분 내용 예산 기간

서울소년분류심사원 ‘경기북부소년분류심사원’ 신설
▪총 346.4억원
▪‘21년 예산안 확보(설계비 14.2억원)

‘25년 
개청예정

서울소년원 3인실 소규모 리모델링 및 증축
▪총 87.5억원
▪‘21년 예산안 확보(설계비 3.5억원)

‘23년 
완료예정

안양소년원 생활실 소규모화 및 증설
▪법무부 자체예산
▪‘19.~’21. 총 5.3억

‘21년
완료예정

○ 이와 더불어, 부산지역 위탁소년의 열악한 환경개선 및 체계적인 교육을 통한 비행

청소년의 건전한 가치관 확립을 위하여 부산소년분류심사원 설치 필요6)

<표 6> 부산소년원 1일 평균 수용인원

구분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보호소년
(정원 90)

128 141 162 176 132 119 139 125 111 86 89

위탁소년
(정원 70)

76 100 95 84 89 95 87 88 82 82 61

6) ‘17년 예산에 실시설계비까지 확보하였으나, 지역구 국회의원 반대 등으로 부산소년분류심사원 신축
사업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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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시설 내 인권적 처우

1. 시설 내 이의제기권 관련

○ 보호소년 등은 처우에 대하여 불복이 있을 경우 법무부장관에게 문서로 청원할 수 

있으며, 인권침해나 차별행위에 관하여 법무부 인권국 내 인권침해신고센터로 진정7)할 

수 있는 권리 보장

○ 또한 징계조사시, 아동에게 진술권 및 묵비권이 보장되며, 징계조사 종료 후 보호소년 

징계 등 처우에 관한 심의 기구인 처우심사위원회에 출석하여 충분한 진술권 및 의견 

청취권을 보장하도록 하고 있음

○ 한편, 보호소년 등에 대한 처우･징계의 공정성과 투명성 향상 및 충분한 인권보호를 

위해 현행 대통령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처우심사위원회의 설치･운영 규정을 금년 9월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보호소년등 처우･징계위원회’ 근거 

규정을 법률로 격상함

｢이의제기권｣ 관련 규정

▪ 보호소년법 제11조(쳥원) 보호소년등은 그 처우에 대하여 불복할 때에는 법무부장관에게 

문서로 청원할 수 있다.

▪ 보호소년법 시행규칙 제28조의2(징계대상행위 조사 시 준수사항) 영 제24조의2에 따라 

징계대상행위에 대하여 조사하는 직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인권침해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유의할 것

2. 조사의 이유를 설명하고, 충분한 진술의 기회를 제공할 것

3. 공정한 절차와 객관적 증거에 따라 조사하고, 선입견이나 추측에 따라 처리하지 

아니할 것

4. 형사 법률에 저촉되는 행위에 대하여 징계 부과 외에 형사입건조치가 요구되는 경우

에는 형사소송절차에 따라 조사대상자에게 진술을 거부할 수 있다는 것과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다는 것을 알릴 것

7) 국가인권위원회 진정 등 업무처리 지침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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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 보호소년법 제15조의2(보호소년등 처우･징계위원회) ① 보호소년등의 처우에 

관하여 원장의 자문에 응하게 하거나 징계대상자에 대한 징계를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소년원 및 소년분류심사원에 보호소년등 처우･징계위원회를 둔다.

2. 구금 중단을 목적으로 하는 정기적, 지속적 모니터링 관련

○ 「보호소년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교정성적이 양호한 자 중 보호관찰의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보호소년에 대하여 보호관찰심사위원회에 임시퇴원 신청 가능

○ 임시퇴원은 보호소년의 상･벌점 생활성적과 자격증, 수상경력 등에 의해 취득한 교

육성적을 합산한 교정성적이 일정 점수에 도달할 경우에 신청함8)

○ 또한, 「소년법」에 따라 보호소년이 중환자로 판명되어 수용하기 위험하거나 장기간 

치료를 요하는 경우와 심신의 장애가 현저하거나 임신 또는 출산의 경우 관할 법원

소년부에 보호처분변경 신청 가능함

｢임시퇴원｣ 관련 규정

▪ 보호소년법 제44조(임시퇴원) 소년원장은 교정성적이 양호한 자 중 보호관찰의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보호소년(「소년법」제32조제1항제8호에 따라 송치된 보호소년은 제외

한다)에 대하여는「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제22조제1항에 따라 보호관찰심사위원회에 

임시퇴원을 신청하여야 한다.

▪ 소년법 제37조(처분의 변경) ① 소년부 판사는 위탁받은 자나 보호처분을 집행하는 

자의 신청에 따라 결정으로써 제32조의 보호처분과 제32조의2의 부가처분을 변경할 

수 있다.

▪ 보호소년법 제9조(보호처분의 변경 등) ① 소년원장은 보호소년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년원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소년부에 「소년법」제37조에 

따른 보호처분의 변경을 신청할 수 있다.

8) 9호(6월 이하): 300점 이상, 10호(2년 이하): 1,200점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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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중환자로 판명되어 수용하기 위험하거나 장기간 치료가 필요하여 교정교육의 실효를 

거두기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2. 심신의 장애가 현저하거나 임신 또는 출산(유산･사산한 경우를 포함한다), 그 밖의 

사유로 특별한 보호가 필요한 경우

3. 시설의 안전과 수용질서를 현저히 문란하게 하는 보호소년에 대한 교정교육을 위하여 

보호기간을 연장할 필요가 있는 경우 

3. 독방처우 금지 관련

○ 독방처우는「보호소년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제15조(징계)에 의거, 소년원생이 처우

심사위원회 의결에 따라 징계 처분을 받을 경우에만 지정된 실내(1인 근신실)에서 

근신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징계는 소년의 심신상황을 고려하여 교육적으로 하고 있으며, 정상을 참작할 사유가 

있거나 환자인 경우에는 징계 집행을 면제하거나 유예, 정지할 수 있음

○ 징계의 최고 수위는 근신 20일이며, 1인 근신실에서 생활하고 이 기간 중 소년의 교화 

또는 건전한 사회복귀를 위하여 특히 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TV시청, 단체 체육

활동 및 공동행사 참가, 보호자 면회를 허용할 수 있음

○ 징계 처분에 따른 1인 근신실 수용은 피해자 보호 등을 위한 필요한 제재 조치이며, 

징계처분을 하기 위해서는 외부위원이 참석하는 처우심사위원회를 통해 결정되는 등 

인권적 처우를 위해 노력하고 있음

4. 보호소년법 개정을 통한 실질적인 인권처우 향상

○ 법무부는 보호소년의 인권보호 강화와 의료처우 체계화에 대한 감사원 감사결과를 

이행하여 보호소년의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 「보호소년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을 일부 

개정하여, 9. 24. 국회 본회의에서 수정가결되었고, 10. 20. 공포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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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호소년법 개정을 통해, 보호소년 등에 대한 처우 및 징계사항을 심의하는 처우･징계

위원회 근거를 법률로 격상하여 강화된 인권보장을 실현하고9), 20일 이내 근신 

징계를 받은 소년원생에게도 매주 1회 이상의 체육활동 보장함10)

○ 보호소년 등의 신체 압박을 최소화하면서 필요한 신체부위만 사용할 수 있는 보호대를 

보호장비에 추가하고11), 보호소년 등이 희망하거나 특별히 개별적 처우가 필요한 

경우 혼자 생활실을 사용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

○ 의료재활소년원 출원생이 의료재활소년원에서 계속 진료를 희망하는 경우, 검사･투약 

등 적절한 치료와 진료를 받을 수 있고, 출원생이 신청하는 경우 법무부장관이 지정

하는 병원(국립병원 등)에서 진료를 받을 수 있으며, 진료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여 의료재활소년원 출원생의 안정된 사회 정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

5. 인권침해 점검 및 예방활동 강화

○ 기관별로 설치된 ‘인권보호팀’12) 운영을 통해 진정 업무, 학생 상호간 및 직원에 의한 

인권침해 여부와 기타 생활 전반에 대하여 격주 단위로 점검하고 문제점을 시정조치함

○ 기관별 ‘직원 체벌 근절 및 인권감수성 향상을 위한 자체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있으며, 기관별 인권보호팀에서 상황을 점검함

○ 수시･정기 여론조사를 통해 직원 체벌 여부를 세밀히 점검하고 불시 현장점검, 

CCTV 확인 등을 통해 학생지도 관리 감독을 강화함

9) 개정 전,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시행령」제3조에 처우심사위원회 근거를 두었음
10) 개정 전, 20일 이내 지정된 실내에서 근신하되, 원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TV 시청, 단체 

체육활동 또는 공동행사 참가를 허가(보호소년법 제15조)
11) 개정 전, 보호장비는 수갑, 포승, 가스총, 전자충격기, 머리보호장비로 5가지(보호소년법 제14조의2)
12) 생활지도계장을 팀장으로 5인 이상 편성, 간호사 및 행정지원과･분류보호과 6급 직원이 반드시 1인 

이상 포함되며, 설치 근거는 「국가인권위원회 진정 등 업무처리지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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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기인사 및 신규 직원 전입 즉시 직원 인권교육을 의무화하고, 신입학생에 대하여 

국가인권위원회 및 법무부 인권국 내 인권침해신고센터 진정제도에 대한 절차･방법 

등 교육을 강화함

○ 2019년부터 면회시간을 30분에서 40~50분으로 연장하고, 외부 호송, 병원 진료 시 

마스크, 수갑가리개 등을 착용하여 소년의 신분 노출을 최소화함

6. 소년원 인성교육 및 인권교육 운영

○ 소년원 내 다양한 인성교육을 통해 학생들의 성행교정 및 정서순화를 유도하고, 인권

보호를 위해 정기적 인권교육을 편성하여 운영 중에 있음13)

○ 정규 교육과정 중 인성교육은 집단상담, 집단지도, 기타활동 등 3개 종류로 구분되어 

운영 중에 있음

구분 집단상담 집단지도 기타활동

운영 
방식

- 폐쇄형 소집단(8~12명)
- 구조화된 프로그램

(주 1회, 총 12회기)
- 개방형 집단 - 집단 활동

과목
(내용)

- 비행유형별 프로그램 :
강･절도, 폭력, 성비행예방 등

- 일반 프로그램 : 
자존감향상, 진로탐색 등

- 일반 프로그램 : 
법교육, 생활예절,
독서지도 등

- 예･체능교육
- 봉사･체험활동
- 특강
- 종교활동 등

○ 인성교육은 전국 소년원에서 총 55개 프로그램(155개 과정) 운영 중에 있음

전체 강･절도예방 18개 과정, 인문학 16개 과정, 성비행예방 13개 과정

종류별 집단상담 118과정, 집단지도 37과정

과목별 비행유형별 프로그램 57과정, 일반 프로그램 98과정

13) 소년원 교육은 초･중등교육, 직업훈련, 인성교육, 의료･재활 등 4개 과정으로 구분하여 운영하고 
있으나, 모든 교육과정의 근간은 인성교육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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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교육은 신입학생, 일반학생으로 나누어 인권의 의미, 진정서 작성 요령 등 인권

침해 구제 절차 관련 내용으로 편성되어 있으며 생활실 내 TV에 1일 3회 ‘인권보호 

교육영상’편성14)

구 분 교육명 편 성 교육 내용

신입학생 성폭력 예방 및 인권교육 신입반 교육기간 내 5시간 이상 인권의 의미, 
진정서 작성 요령 등 
인권침해 구제 절차일반학생 인권교육 매월 1회 이상

Ⅳ. 소년의 인권적 처우를 위한 관련 법 개정

1. 미결구금기간 및 소년분류심사원 위탁기간 등 보호처분 기간 산입 관련

○ 「소년법」상 보호처분은 반사회성이 있는 소년의 환경 조정과 품행 교정을 위한 조치

로서, 형사처분에 관한 특별조치를 함으로써 소년이 건전하게 성장하도록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함

○ 즉, 보호처분은 교육과 보호를 목적으로 하고 있어 응보와 교정을 목적으로 하는 형사

처분과는 그 성격이 다르다고 볼 수 있음

○ 미결구금기간 및 소년분류심사원 위탁기간을 보호처분기간에 산입하게 될 경우, 보호

처분을 형벌과 동일시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게되며, 소년원 송치 보호처분 기간이 

지나치게 단축되어 소년원 교정 교육의 실효성이 저하됨

○ 다만, 보호처분 중 항고 기간을 보호처분의 집행 기간에 산입하도록 2015년 12월 

「소년법」이 개정되었으며, 소년분류심사원 위탁기간은 「형법」제57조제1항의 판결선고 

전 구금일수로 보도록 1977년 12월 「소년법」을 개정하여 미결구금일수로 산입되고 

있음

14) 푸르미 방송: ‘인권보호 교육 영상’ 1일 3회 편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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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산입｣ 관련 규정

▪ 소년법 제45조(항고의 재판) ③ 제2항에 따라 항고가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어 보호처분의 

결정을 다시 하는 경우에는 원결정에 따른 보호처분의 집행 기간은 그 전부를 항고에 

따른 보호처분의 집행기간에 산입(제32조제1항제8호･제9호･제10호 처분 상호 간에만 

해당한다)한다. 

▪ 소년법 제61조(미결구금일수의 산입) 제18조제1항제3호의 조치가 있었을 때에는 그 

위탁기간은 「형법」제57조제1항의 판결선고 전 구금일수로 본다.

2. 모든 소년에 대한 무료 법률 조력 제공 관련

○ 소년사건 발생 시 모든 소년에게 법률적 조력을 보장하여 소년의 방어권을 보장하고 

인권을 강화할 필요성에 대해 공감함

○ 현행 「소년법」상 소년사건 처리절차는 범죄의 중대성 등에 따라 소년보호처분 절차와 

형사처분 절차로 이원화되어 있는데, 소년 사건이 법원 소년부에 송치되어 소년이 

소년분류심사원에 위탁된 경우 보조인이 없을 때에는 법원은 변호사 등 적정한 자를 국선

보조인으로 선정하여야 하고, 소년이 소년분류심사원에 위탁되지 아니하였을 때에도 

법원은 직권에 의하거나 소년 또는 보호자의 신청에 따라 보조인을 선정할 수 있음

｢소년법｣ 관련 규정

제17조의2(국선보조인) ① 소년이 소년분류심사원에 위탁된 경우 보조인이 없을 때에는 

법원은 변호사 등 적정한 자를 보조인으로 선정하여야 한다.

② 소년이 소년분류심사원에 위탁되지 아니하였을 때에도 다음의 경우 법원은 직권에 

의하거나 소년 또는 보호자의 신청에 따라 보조인을 선정할 수 있다.

1. 소년에게 신체적･정신적 장애가 의심되는 경우

2. 빈곤이나 그 밖의 사유로 보조인을 선임할 수 없는 경우

3. 그 밖에 소년부 판사가 보조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선정된 보조인에게 지급하는 비용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비용 

등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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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년심판절차에서 보조인을 선정함으로써 소년의 인권보호를 강화하고자하는 취지에 

공감함. 다만, 소년심판은 당사자주의와 대심적 구조가 전제되는 형사소송절차와는 

달리 소년에 대한 후견적 입장에서 법원의 직권에 의해 진행되는 등 소년형사사건과의 

그 성격과 특성, 절차, 목적 등에서 차이가 있음을 고려하여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

하고 사회적 합의를 바탕으로 결정할 사안으로 모든 소년에게 확대하여 무료 법률 

조력을 제공하는 문제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함15)

15) 전원재판부 2011헌마232, 2012. 7. 26.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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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가 2020. 10. 최기상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

2. 촉법소년 연령을 상향할 계획이 있습니까?

===================================================================

○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촉법소년 연령 상향에 대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 현행 ｢소년법｣상 촉법소년* 연령 상한 나이(14세 미만)는 1953년에 제정된 ｢형법｣
상 형사미성년자** 기준 연령(14세되지 아니한 자)이 반영된 것으로, 과거에 비해 

현저히 높아진 정신적･신체적 성숙도 등을 고려할 때 촉법소년 기준 연령을 조정할 

필요성이 있다는 취지에 공감함

* 촉법소년 :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소년(소년법 제4조제1항

제2호)

** 형사미성년자 : 14세되지 아니한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형법 제9조)

- 다만, ｢소년법｣상 촉법소년 연령 상한 조정 문제는 ｢형법｣상 형사미성년 기준 연령

과의 관계, 소년의 교화 및 사회복귀를 위한 형사정책적 관점, 국제인권 기준, 세계 

각국의 추세 등 여러 가지 요소를 고려하여 각계각층의 의견수렴을 거쳐 사회적 

합의를 바탕으로 결정할 사안으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함

○ 자료 담당자는 법무부 소년범죄예방팀 주무관 이경희(02-2110-3569)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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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우범소년 규정을 폐지할 계획이 있습니까?

===================================================================

○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우범소년 규정 폐지에 대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 죄를 범하지 않은 우범소년*에 대한 사회적 낙인을 예방하고, 소년의 인권을 보호할 

필요성이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공감하고 있음

* 우범소년이란 객관적으로 일정한 우범사유가 있고, 그의 성격이나 환경에 비추어 앞으로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할 우려(우범성)가 있는 10세 이상 19세 미만의 소년

- 다만, 소년보호처분은 범죄의 성립을 전제로 하는 것이 아니며, 소년의 비행을 

조기에 발견하여 교정하고 장래에 범죄를 행하지 않도록 건전하게 육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 이에 따라 비행성이 현저한 우범의 단계에 있는 소년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조치를 

취하는 것이 ｢소년법｣의 보호주의 이념에 부합하기 때문에 복지적 차원의 적절한 

보호와 형사정책적 차원의 교육·상담 등의 성행교정이 함께 이루어질 필요가 있음

- 또한, 우범소년 규정의 연혁, 외국 입법례, 소년부 송치 현황 등을 고려할 때 우범

소년 송치제도를 폐지하는 것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함

【최근 10년간 우범소년 송치 현황】

구분 ’09년 ’10년 ’11년 ’12년 ’13년 ’14년 ’15년 ’16년 ’17년 ’18년

건수 115 20 59 128 107 131 266 367 526 664

<출처 : 사법연감>

○ 자료 담당자는 법무부 소년범죄예방팀 주무관 이경희(02-2110-3569)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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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소년분류심사원, 소년원의 과밀화 해소를 위한방안은 무엇이며, 지역별 균등하게 확대

설치할 계획이 있습니까?

===================================================================

○ 전국 소년원의 수용률은 2020년 8월 기준 93.1% 수준이나, 수도권 소재의 서울･
안양소년원, 서울소년분류심사원은 과밀 상황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 전국 소년원 수용인원(’20. 8. 기준) : 1,266명(93.1%)

※ 수도권 소재 소년원 수용인원(’20. 8. 기준)

- 서울원 209명(122.9%), 안양원 100명(125%), 서울분류심사원 211명(124.1%)

○ ‘경기북부소년분류심사원’ 신축을 통해 수도권 위탁소년의 지역별 분산 수용 추진

하고, 과밀 상황이 지속되고 있는 수도권 소재 소년원(서울원, 안양원)에 대해서도 

리모델링 및 수용실 증설사업을 계속 중입니다.

※ 서울소년원 : ‘23년까지 3인실 소규모 리모델링 및 증축 실시(총 87.5억원), ‘21년 예산안 

확보(설계비 3.5억원)

※ 서울소년분류심사원 : 만성적 과밀해소 위해 ‘경기북부소년분류심사원’ 신설 추진 (총 346.4

억원 소요), ‘21년 예산안 확보 (설계비 14.2억원)

※ 안양소년원 : 법무부 자체예산 투입, 과밀화 해소를 위한 수용실 증설

(‘19. ~‘21. 총 5.3억 원 소요)

○ 자료 담당자는 법무부 소년보호과 주무관 최진성(02-2110-3347)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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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자유가 박탈된 아동의 시설 내 이의제기권은 어떻게 보장되고 있으며, 근거 규정은 

무엇입니까?

===================================================================

○ 보호소년 등은 처우에 대하여 불복이 있을 경우 법무부장관에게 문서로 청원할 수 

있으며, 인권침해나 차별행위에 관하여 법무부 인권국내 인권침해신고센터로 진정

할 수 있는 권리가 보장되어 있습니다.

○ 또한, 징계조사 시 아동에게 진술권 및 묵비권이 보장되며, 징계조사 종료 후 보호

소년 징계 등 처우에 관한 심의 기구인 처우심사위원회에 출석하여 충분한 진술권 

및 의견 청취권을 보장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한편, 보호소년 등에 대한 처우･징계의 공정성과 투명성 향상 및 충분한 인권보호를 

위해 현행 대통령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처우심사위원회의 설치･운영 규정을 금년 9월 

보호소년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보호소년 등 처우･징계위원회」근거 규정을 

법률로 격상하였습니다.

○ 자료 담당자는 법무부 소년보호과 주무관 최진성(02-2110-3347)입니다.



토론문_ 사법행정에서 자유가 박탈된 아동  141

8. 아동의 구금 중단을 목적으로 하는 정기적, 지속적 모니터링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근거 규정은 무엇입니까?

===================================================================

○ 「보호소년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교정성적이 양호한 자 중 보호관찰의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보호소년에 대하여 보호관찰심사위원회에 임시퇴원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임시퇴원은 보호소년의 상･벌점 생활성적과 자격증, 수상경력 등에 의해 취득한 교육

성적을 합산한 교정성적이 일정 점수*에 도달할 경우에 신청합니다.

* 9호(6월 이하) : 300점 이상, 10호(2년 이하) : 1,200점 이상

○ 또한, 「소년법」에 따라 보호소년이 중환자로 판명되어 수용하기 위험하거나 장기간 

치료를 요하는 경우와 심신의 장애가 현저하거나 임신 또는 출산의 경우 관할 법원

소년부에 보호처분변경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자료 담당자는 법무부 소년보호과 주무관 최진성(02-2110-3347)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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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유치장, 구치소, 소년분류심사원 위탁 등 미결구금된 수용처분기간을 보호처분 기간에 

산입하도록 법을 개정할 계획이 있습니까?

===================================================================

○ 소년법상 보호처분은 반사회성(反社會性)이 있는 소년의 환경 조정과 품행 교정을 

위한 조치로서, 형사처분에 관한 특별조치를 함으로써 소년이 건전하게 성장하도록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 즉, 보호처분은 교육과 보호를 목적으로 하고 있어 응보와 교정을 목적으로 하는 형사

처분과는 그 성격이 다르다고 볼 수 있습니다.

○ 미결구금기간 및 소년분류심사원 위탁기간을 보호처분기간에 산입하게 될 경우, 보호

처분을 형벌과 동일시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며, 소년원송치 보호처분 기간*이 

지나치게 단축되어 소년원 교정교육의 실효성이 저하됩니다.

* 보호처분 : 8호(1개월 이내), 9호(6개월 이내), 10(2년 이내)

○ 다만, 보호처분 중 항고 기간은 보호처분의 집행 기간에 산입하도록 2015년 12월 

소년법이 개정되었으며, 소년분류심사원 위탁기간은「형법」제57조 제1항의 판결선고 

전 구금일수로 보도록 1977년 12월 소년법을 개정하여 미결구금일수로 산입되고 

있습니다.

○ 자료 담당자는 법무부 소년보호과 주무관 최진성(02-2110-3347)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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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모든 아동에게 무료 법률 조력을 제공하기 위한 소년법 및 형사소송법 개정 계획이 

있습니까?

===================================================================

○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모든 아동에게 무료 법률 조력을 제공하기 위한 소년법 개정에 

대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 소년사건 발생 시 모든 아동에게 법률적 조력을 보장하여 아동의 방어권을 보장

하고 인권을 강화할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함

- 현행 ｢소년법｣상 소년사건 처리절차는 범죄의 중대성 등에 따라 소년보호처분 

절차와 형사처분 절차로 이원화되어 있는데, 소년사건이 법원 소년부에 송치되어 

소년이 소년분류심사원에 위탁된 경우 보조인이 없을 때에는 법원은 변호사 등 

적정한 자를 국선보조인으로 선정하여야 하고, 소년이 소년분류심사원에 위탁되지 

아니하였을 때에도 법원은 직권에 의하거나 소년 또는 보호자의 신청에 따라 

보조인을 선정할 수 있음

- 다만, 모든 아동에게 무료 법률 조력을 제공하는 문제는 형사사건으로 처리되는 

소년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신중한 검토가 필요함

｢소년법｣ 관련 규정

제17조의2(국선보조인) ① 소년이 소년분류심사원에 위탁된 경우 보조인이 없을 때에는 

법원은 변호사 등 적정한 자를 보조인으로 선정하여야 한다.

② 소년이 소년분류심사원에 위탁되지 아니하였을 때에도 다음의 경우 법원은 직권에 

의하거나 소년 또는 보호자의 신청에 따라 보조인을 선정할 수 있다.

1. 소년에게 신체적･정신적 장애가 의심되는 경우

2. 빈곤이나 그 밖의 사유로 보조인을 선임할 수 없는 경우

3. 그 밖에 소년부 판사가 보조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선정된 보조인에게 지급하는 비용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비용 

등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 자료 담당자는 법무부 소년범죄예방팀 주무관 이경희(02-2110-3569)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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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소년 수용시설에서 이용되는 독방처우를 금지하기 위한 계획이 있습니까?

===================================================================

○ 독방 처우는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15조(징계)」에 따라 소년원생이 처우

심사위원회 의결에 따라 징계 처분을 받을 경우에만 지정된 실내*에서 근신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 지정된 실내 : 1인 근신실

○ 징계는 학생의 심신상황을 고려하여 교육적으로 하고 있으며, 정상 참작할 사유가 

있거나 환자인 경우에는 징계 집행을 면제하거나 유예, 정지할 수도 있습니다.

○ 징계의 최고 수위는 근신 20일이며, 1인 근신실에서 생활하고 이 기간 중 소년의 교화 

또는 건전한 사회복귀를 위하여 특히 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TV 시청, 단체 

체육활동 및 공동행사 참가, 보호자 면회를 허용할 수 있습니다.

○ 징계 처분에 따른 1인 근신실 수용은 피해자 보호 등을 위한 필요한 제재 조치이며, 

징계처분을 하기 위해서는 외부위원이 참석하는 처우심사위원회를 통해 결정되는 등 

인권적 처우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 자료 담당자는 법무부 소년보호과 주무관 최진성(02-2110-3347)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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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양육자와 감옥에서 생활하는 아동

법무부 보안과 이형직 사무관

토론문

1. 서론

발제에 앞서 오늘 자유박탈아동에 대한 폭넓은 논의의 장을 마련해 주진 최기상, 

장혜영 의원님을 포함한 주최측에 감사의 마음을 전하며, 아울러 자유박탈아동의 실태

파악을 위해 광범위한 조사와 분석작업을 수행해 온 국제아동인권센터, 사단법인 두루, 

아동복지실천회 세움, 청소년인권연대 지음 등 한국 실무그룹 관계자 여러분께도 경의를 

표합니다.

이 자리는 한국에서 최초로 “아동의 자유박탈” 이라는 문제에 대해 광범위하게 다루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법무부를 포함한 정부기관과 시민단체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

들이 한자리에 모인 만큼 아동의 복지와 인권향상을 위해 한 걸음 더 나아가는 계기가 

되길 희망하며 법무부 교정본부에서도 오늘 논의된 의견들을 면밀히 검토하여 아동친화

적인 교정행정을 실현하는데 소중한 밑거름으로 삼도록 하겠습니다.

2. 본론

(1) 현행법상 양육유아제도 개관

교정시설에서 주양육자와 생활하는 아동과 관련하여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이하 형집행법으로 칭하겠습니다)에 근거규정을 두고 있으며, 주요한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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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는 여성수용자만이 양육을 신청할 수 있고, 양육이 가능한 유아는 여성수용자 본인이 

출산한 자녀만 대상이 되고, 양육기간은 생후 18개월 내로 한정하고 있습니다.1)

현행 양육유아제도는 1950년 행형법2) 제정 이래 큰 변화 없이 현재에 이르고 있으며, 

이는 형집행법이 주로 수용자의 처우에 중점을 두고 있어 양육유아제도 또한 아동의 

복지라는 관점에서 운용되기 보다는 친모인 여성수용자의 처우라는 관점에서 운용됨에 

따라 아동을 위한 시설 확충 및 아동의 올바른 성장을 위한 제도 운용은 미흡했던 것이 

사실이며, 여성수용자 또한 아동을 돌봐줄 친척, 지인 등이 있을 경우 교정시설 내에서 

본인이 양육하는 것보다는 교정시설 밖에서 양육되기를 희망하여 교정시설 내 양육유아 

인원이 10명 안팎에 불과하였던 점 또한 아동 배려의 양육유아제도 발전을 더디게 한 

요인이 되었습니다.

- 최근 10년간 양육유아 현황3) -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6명 11명 16명 10명 9명 11명 11명 10명 10명 11명

(2) 아동복지 중심의 양육유아제도 필요성 제기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현행 양육유아제도는 형집행법 제정 이래 현재까지 큰 변화 

없이 유지되어 왔습니다. 그간 정치,경제,사회,문화 각 분야에서 다양한 변화와 발전이 

이루어지고 그에 따른 인권, 복지, 사회적 약자에 대한 국민 의식의 비약적 발전은 아동의 

복지와 권리에 대한 관심증대로 이어졌고, 이러한 흐름은 그동안 논의의 중심에서 다소 

소외되었던 자유박탈아동, 특히 교정시설에서 양육되거나 부모의 수용생활로 인해 고통

받는 자녀들에 대한 관심으로 확대되었습니다.

이에 법무부에서는 부모의 교정기관 수용으로 인해 어려움에 처해 있는 자녀들을 보호

하고, 나아가 수용자의 원만한 사회복귀에도 도움을 줄 수 있는 교정행정 환경을 만들어 

가고자 지난 ’20.06.26. 법무부 교정본부장을 팀장으로 하고 법조계, 학계, 시민단체 

1) 형집행법 제53조 제1항
2) 1950. 3. 2. 법률 제105호로 제정되었으며, 2007.12.21. 법률 제8728호 형집행법으로 전부 개정됨
3) 2020 법무부 교정통계연보 p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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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들이 외부위원으로 참여하는 「수용자 자녀 인권 보호 전담팀(T/F)」을 발족하였

습니다.

전담팀은 현재 ① 수용자 자녀 및 가족 보호 지원에 관한 종합적 법률 마련, ② 교정

시설 내 양육유아 관련 법 개정 및 시설 정비, ③ 교정시설에 전문 인력 배치 등 효율적 

보호 체계 마련, ④ 온라인 접견 시스템 확대 적용 등 교류 방법 개선, ⑤ 미성년 자녀 

유무 의무적 확인 및 지자체와의 협력 체계 마련, ⑥ 수용자 가족 관련 인식 개선 프로

젝트 실행 등 6가지 집중 개선 사항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하고 있으며, 단기적으로 개선 

가능한 사안은 교정기관에서 즉시 시행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3) 단기 추진 사항

「수용자 자녀 인권 보호 전담팀(T/F)」의 논의사항을 바탕으로 현재 추진하고 있거나 

단기적으로 추진 중인 사항에 대해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현행 형집행법은 양육유에 대한 물품지급 등을 각 기관장의 재량에 맡기고 있습니다.4) 

그 결과 기관별로 지급하는 물품, 수용자 본인이 구입할 수 있는 물품, 외부에서 반입할 

수 있는 물품의 종류가 상이하여 양육자 등에게 불편을 초래할 수 있다는 의견이 있어 

’20.09.28. 양육유아 물품 지급 목록표를 붙임과 같이 정비하여 전국 교정기관에 배포, 

지급 물품의 통일성을 기함과 동시에 목록표에 기재되지 않은 물품이더라도 양육자 등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기관장이 추가할 수 있도록 지시한 사실이 있습니다.

아울러 수용자 미성년 자녀 수와 양육현황에 대한 보다 상세한 정보를 확보하고 이를 

통해 「아동복지법」등 관련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보호조치 의뢰 및 교정기관 자체적

으로 시행할 수 있는 지원책을 마련하기 위한 사전조치로 교정기관에 입소하는 모든 

수용자를 대상으로5) 미성년 자녀 양육 현황을 조사하도록 하였습니다.

(4) 중장기 추진 사항

(협력체계 구축) 아동의 복지 관점에서 교정시설 내 양육유아는 단순히 시설 내에서 

주양육자와 아동이 함께 생활하는 것으로 종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교정시설 입소 전에는 

4) 형집행법 제53조 제2항
5) 1개월 미만의 노역장유치자 및 법원의 감치명령으로 입소한 자는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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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양육자의 양육태도 및 심리상태, 아동의 보호상태 및 환경 등에 대해, 양육기간 종료가 

임박한 경우에는 아동의 인도에 대비하여 변경되는 양육환경에 대한 사전조사가 필요

하며 이를 위해서는 관계 부처와의 협력이 필수적으로 요구됩니다.

이에 우리부는 보건복지부 등 관계부처와 정보공유 및 지원프로그램 연계 등과 관련

하여 논의를 진행 중에 있으며, 여러 시민단체 전문가들과도 활발하게 의견을 교류하고 

있습니다.

(관계법령 정비) 현행 형집행법은 양육유아 신청 주체는 친모로 한정하고, 대상은 

본인이 출산한 자녀로, 양육기간은 생후 18개월 까지로 규정하고 있는 바, 일각에서는 

양육유아 허용범위를 확대하는 법 개정의 필요성을 제기6)하여 우리부에서도 범위 확대를 

전제로 다양한 방안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다만, 관계법령 정비는 수용자 관리에 중점을 둔 기존 교정시설에 아동의 복지와 

양육자 보호를 강화하는 설비와 제도를 도입하는 것이므로 「수용자 자녀 인권 보호 전담팀

(T/F)」의 논의 결과와 일선 교정기관의 시설현황, 현행 형사사법제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충분한 시간을 갖고 단계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양육시설 정비) 현재 주양육자와 함께 교정시설에서 생활하고 있는 아동은 수용동과 

구분된 별도 시설이 아닌 수용동 내 거실에서 생활하고 있어 아동과 주양육자에게 특화된 

보호프그램을 시행하는데 많은 제약이 따르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에 우리부는 안정된 양육환경 제공을 위해 기존의 수용동과 분리된 양육 공간을 마련

하기 위해 기존 여자교도소 또는 신축 예정인 여자교도소에 별도의 육아시설 설치 가능 

여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교육체계 정비)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양육 유아 인원이 전국 54개 교정기관에서 

연간 10명 내외에 불과하여 별도의 교육체계 마련에는 다소 미흡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현재, 양육유아가 가장 많은 청주여자교도소에서는 분기 1회 외래강사를 초빙하여 

바람직한 양육태도 등을 교육하고 있으며, 그 외 교정기관에서는 자체적으로 심리치료 

전문상담 직원이 고충상담을, 의무관은 유아의 건강관리방법 등을 상담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법령 정비 및 설비 확충과 병행하여 주양육자를 위한 교육체계 정비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직원교육 강화) 현재 우리부에서는 아동폭력예방 교육을 필수 교육과정으로 지정하여 

6) ’20. 9.22. 박대출 의원 형집행법 일부개정 대표발의



토론문_ 주양육자와 감옥에서 생활하는 아동  149

연 1시간 이상 교육을 받도록 하고 있으며, 향후 수용자 미성년 자녀 보호를 위한 프로

그램 확충에 대비하여 아동인권 감수성 교육 및 아동배려 행동 요령 교육 등을 강화할 

예정입니다.

3. 결론

대한민국 교정행정은 1945년 광복 이후 양과 질적인 면에서 비약적인 성장을 하였습

니다. 19개 시설 3,900여 명의 교정공무원으로 출발하여 현재 54개 시설 16,500여 명에 

이르게 되었고, 여자교도소, 직업훈련교도소, 자치제 교도소 등 특수기능 시설들을 설치

하여 수형자 교정교화와 원만한 사회복귀를 위해 노력하였으며, 수용자 처우향상과 인권

보호를 위한 제도들을 확충하여 왔습니다.

이제 이러한 성장을 바탕으로 수용자 중심의 교정행정에서 한걸음 더 나아가 부모의 

수용생활로 인해 고통받고 있는 자녀들에게 따뜻한 손길을 내밀고자 합니다. 지난 9월 

기준 교정본부 자체 조사에 따르면 약 6,600여 명의 수용자가 10,600여 명의 미성년 

자녀를 두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이들이 국가와 사회로부터 안정적으로 보호받고, 건강하게 성장하기 위해 교정행정이 

해야 할 역할 무엇인지 고민하며 새로운 정책들을 발굴해 나가겠습니다.

다만, 아동의 보호에 관한 문제는 더 면밀한 성찰과 배려가 있어야 한다는 점은 누구나 

공감하면서도 수용자 자녀의 경우에는 부모가 교정시설에 수용되었다는 이유만으로 각종 

정책에서 소외되는 경우가 많았으며, 아동 또한 심리적 위축으로 정당한 보호를 요구하지 

못하고 음지에서 고통받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들을 찾아서 위로하고 지원하는 일에는 오늘 이 자리를 마련해 주신 국회의원님과 

시민단체 전문가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합니다.

특히, 자녀양육을 위한 별도 시설 마련과 아동의 올바른 성장을 위한 보육시스템 

구축은 시민사회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 없이는 성과를 내기 어려우며, 잘 준비되지 

않은 지원책은 오히려 수용자와 수용자 자녀에게 또 다른 상처를 줄 수 있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저희 교정본부도 다양한 의견을 경청하고, 제도의 준비과정 뿐만 아니라 시행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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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도 전문가의 자문을 구하는 등 부지런히 소통하면서 수용자 자녀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를 통해 자유가 박탈된 아동의 보호와 인권 증진을 위해 보다 폭넓은 

안목을 갖게 되어 기쁘게 생각하며, 다시 한번 이 자리를 마련해 주신 최기상 의원님을 

비롯한 국회 관계자 여러분들과 국가인권위원회, 서울대학교 공익법률센터, 자유박탈

아동에 대한 한국 실무그룹 관계자 여러분들께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이상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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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가 2020. 10. 최기상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

1. 아동의 연령에 맞는 시설과 서비스 제공을 보장하기 위한 관련 규정 및 운영지침을 

개정할 계획이 있습니까?

(예) 남성 주양육자 및 입양부모의 자녀 양육권 보장, 18개월 이상 자녀 양육 허용, 수용

시설 내 아동과 양육자에 대한 심리적/정서적 지원제공 등

===================================================================

○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아동의 연령에 맞는 시설과 서비스 제공을 보장하기 위한 관련 

규정 및 운영지침 개정 계획 여부와 관련하여우리부는 부모의 교정기관 수용으로 

인해 어려움에 처해 있는 자녀들을 보호하고, 나아가 수용자의 원만한 사회복귀에도 

도움을 줄 수 있는 교정행정 환경을 만들어 가고자 지난 ’20.06.26. 법무부 교정본

부장을 팀장으로 하고 법조계, 학계, 시민단체 전문가들이 외부위원으로 참여하는 

「수용자 자녀 인권 보호 전담팀(T/F)」을 발족하였습니다.

○ 전담팀은 현재 ① 수용자 자녀 및 가족 보호 지원에 관한 종합적 법률 마련, ② 교정

시설 내 양육유아 관련 법 개정 및 시설 정비, ③ 교정시설에 전문 인력 배치 등 효율적 

보호 체계 마련, ④ 온라인 접견 시스템 확대 적용 등 교류 방법 개선, ⑤ 미성년 

자녀 유무 의무적 확인 및 지자체와의 협력 체계 마련, ⑥ 수용자 가족 관련 인식 개선 

프로젝트 실행 등 6가지 집중 개선 사항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하고 있으며, 단기적

으로 개선 가능한 사안은 교정기관에서 즉시 시행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 다만, 관련 규정 및 운영지침 개정과 관련해서는 수용자 관리에 중점을 둔 기존 교정

시설에 아동의 복지와 양육자 보호를 강화하는 설비와 제도를 도입하는 만큼 「수용자 

자녀 인권 보호 전담팀(T/F)」의 논의 결과와 일선 교정기관의 시설현황, 현행 형사

사법제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단계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 자료 담당자는 법무부 보안과 사무관 이형직(02-2110-3451)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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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육아지원에 대한 물품과 선택권을 보장할 계획이 있습니까?

===================================================================

○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육아지원에 대한 물품과 선택권을 보장할 계획이 있는지 여부와 

관련하여 현행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제53조 제2항은 기관장이 

유아의 양육을 허가할 경우 자체적으로 필요한 설비와 물품 제공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다만, 「수용자 자녀 인권 보호 전담팀(T/F)」회의 결과 현재와 같이 기관별로 물품의 

제공 및 구입 기준을 정할 경우 양육자 등에게 불편을 줄 수 있다는 지적이 있어 

’20.09.28. 양육유아 물품 지급 목록표를 붙임과 같이 정비하여 전국 교정기관에 배포, 

지급 물품의 통일성을 기함과 동시에 목록표에 기재되지 않은 물품이더라도 양육자 

등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기관장이 추가할 수 있도록 지시한 사실이 있습니다. 

○ 자료 담당자는 법무부 보안과 사무관 이형직(02-2110-3451)입니다.

붙임 양육유아 물품 지급 목록표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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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양육유아 물품 지급 목록표
관급지급 유아물품 목록

품목 수량 비고

1 보행기 1개(각 거실)

2 욕조 1개(개인별)

3 리빙박스 2개(개인별)-55L

4 바운스 2개(각 거실)

5 범보의자 1개(각 거실)

6 나무블럭(장난감류) 1개(각 거실)

7 소꿉놀이(   〃   ) 1개(각 거실)

8 레고블럭(   〃   ) 1개(각 거실)

9 고무인형(   〃   ) 1개(각 거실)

※ 상기목록은 양육유아 거실 상황 등에 따라 탄력적으로 조절가능

※ 양육유아 수용자 수용상황과 기관 사정에 따라 자비구매 및 차입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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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아물품 외부차입 또는 자비구매 목록

 외부차입,  자비구매

품목 수량 비고 품목 수량 비고

1 이불 계절별 28 젖병소독용가위

2 내의 우주복 포함 29 부직포가습기

3 옷 실내복, 가디건, 점퍼 등 30 젖병솔

4 신발 계절별 31 분유케이스

5 장난감 5
부피가 작은 제품

건전지 제외
32 체온계

6 책 10 33 칫솔

7 아기띠
아기띠워머 또는 

아기힙쌕
34 코흡입기

8 방수요 35 구강티슈

9 장갑 36 물티슈

10 손수건 37 제균티슈

11 모자 38 제균스프레이

12 양말 39 치약

13 치발기 40 비누

14 기저귀 41 샴푸

15 유모차 42 바디워시

16 속싸개 2 43 섬유유연제

17 겉싸개 2 44 세탁세제

18 목욕타월 45 얼룩제거제

19 턱받이 46 젖병세정제

20 마스크 47 면봉

21 물병 48 로션

22 물컵 49 크림

23 보온병 50 썬크림

24 유아용 식기 수저, 밥그릇 등 포함 51 영양제

25 젖병, 젖꼭지 52 유아용보리차

26 공갈젖꼭지 53 베개 2

27 젖병건조대

※ 상기목록 및 수량은 양육유아 거실 상황 등에 따라 탄력적으로 조절가능

※ 외부차입 물품목록은 자비구매도 가능

※ 양육유아 수용자 수용상황과 기관 사정에 따라 수량 조절가능

※ 양육유아 수용자의 의견을 고려하여, 기관장 판단하에 품목 추가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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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부모와 수용된 아동을 위한 별도의 공간, 냉난방이나 채광 등 물리적 환경 및 아동

발달에 적합한 놀이와 문화적 여가시설과 매체를 구비하거나 점차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계획이 있습니까?

===================================================================

○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부모와 수용된 아동을 위한 별도의 공간, 냉난방이나 채광 등 

물리적 환경 및 아동발달에 적합한 놀이와 문화적 여가시설과 매체를 구비하거나 

점차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계획이 있는지 여부와 관련하여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수용자 자녀 인권 보호 전담팀(T/F)」에서 상기 사항과 관련한 심도 있는 논의가 

진행 중에 있으며,

○ 아울러, 교정시설 유아 양육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증대되고, 안정된 양육환경 제공을 

위해 기존의 수용동과 분리된 양육 공간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기존 여자교도소 또는 

신축 예정인 여자교도소에 별도의 육아시설 설치 가능 여부를 검토하겠습니다.

○ 자료 담당자는 법무부 보안과 사무관 이형직(02-2110-3451)입니다.

4. 양육 수용자에 대한 육아상담 지원이 제공되고 있습니까?

===================================================================

○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양육 수용자에 대한 육아상담 지원 제공과 관련하여 유아 양육자 

가장 많은 청주여자교도소에서는 분기 1회 외래강사를 초빙하여 바람직한 양육태도 

등을 교육하고 있으며, 그 외 교정기관에서도 심리치료 전문상담 직원이 고충상담을, 

의무관은 유아의 건강관리방법 등을 상담하고 있습니다.

○ 자료 담당자는 법무부 보안과 사무관 이형직(02-2110-3451)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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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아동분리와 관련된 교육과 지원체계는 마련되어 있나요? 있으면 어떻게 운영되고 

있습니까?

===================================================================

○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아동분리와 관련된 교육과 지원체계 마련과 관련하여 양육 유아 

인원이 전국 54개 교정기관에서 연간 10명 내외에 불과하여 아동분리와 관련된 

별도의 교육체계는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 최근 10년간 양육유아 현황 -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6명 11명 16명 10명 9명 11명 11명 10명 10명 11명

○ 다만, 양육기간 만료 전 아동 인수자 현황 파악 등 유아인도를 위한 준비과정에서 

심적 안정 등을 위한 상담을 수시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 자료 담당자는 법무부 보안과 사무관 이형직(02-2110-3451)입니다.

6. 수용시설 종사자에 대한 아동인권 교육훈련이 제공되고 있습니까?

===================================================================

○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수용시설 종사자에 대한 아동인권 교육훈련 제공과 관련하여 

우리부에서는 아동폭력예방 교육을 필수 교육과정으로 지정하여 연 1시간 이상 교육을 

받도록 하고 있으며,

○ 향후, 수용자 미성년 자녀 보호를 위한 프로그램 확충에 대비하여 교정공무원의 아동

인권 감수성 교육 및 아동배려 행동 요령 교육 등을 강화할 예정입니다.

○ 자료 담당자는 법무부 보안과 사무관 이형직(02-2110-3451)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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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아동 보호 관련 출입국관리법령 및 제도 소개

법무부 이민조사과 반재열 과장

토론문

1. 머리말

출입국관리법령 등에 외국인 아동에 관한 규정이 명문화된 것은 그리 오래되지 않음. 

1988년 서울올림픽 이후 외국인의 여행자유화나 1991년 이후 산업연수제도를 통해 입국

한 80-90년대 초창기 국내 체류외국인들은 대부분 남성으로 내국인 여성과의 결혼 등을 

통해 아동을 출산한 경우에도 이들 아동은 한국 국적을 가지게 되어 문제가 되지는 

않았음

2000년대에 들어와 고용허가제 등 외국인력의 도입과 함께 체류외국인이 급증하기 

시작하였고, 이와 함께 부모가 모두 불법체류 외국인으로서 국내에서 자녀를 출산하는 

경우가 많아지면서 외국인 아동의 문제가 본격 대두되기 시작함

1989년 11월 유엔총회에서 아동권리협약(Convention on the rights of Child)이 

의결되고 우리나라는 1991년 12월 동 협약을 비준한 바 있으며, 법무부(출입국･외국인

정책본부)는 협약의 정신에 입각하여 유엔국제기구, 국가인권위원회 등의 권고를 수용

하여 출입국관리법에 19세 미만인 사람에 대한 특별보호 규정을 마련하고, 실무적으로는 

14세 미만 아동의 보호조치를 하지 않는 등 아동의 최선의 이익과 아동의 인권 강화를 

위해 노력해 왔음

이번 2020 국제 심포지움을 통해 각 분야 전문가들과 함께 이주 배경 아동 정책에 

대한 국제 사회에서의 흐름과 방향성을 살펴보고, 현재 출입국관리법령 상의 외국인 아동 

관련 규정과 제도 등에 대한 개선방안을 모색해 보는 것은 의미가 있을 것으로 생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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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출입국관리법령 개정 사항

○ 2012.1.26. 출입국관리법 제84조(통보의무) 제1항 단서 개정 및 2012.10.15 동법 

시행령 제92조의2(통보의무의 면제)조항을 신설하여 학교에서 외국인 학생의 학교

생활과 관련하여 신상정보를 알게 된 경우에도 출입국외국인청(사무소)에 통보의무를 

면제하고 있음

출입국관리법 제84조(통보의무)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이 그 직무를 수행할 때에 강제퇴거 대상자에 해당하는 사람

이나 출입국관리법에 위반된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발견하면 그 사실을 지체없이 지방출입국

관서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공무원이 통보로 인하여 그 직무수행 본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

하다.

출입국관리법 시행령제92조의2(통보의무의 면제)

법 제84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1.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외국인 학생의 학교생활과 관련하여 신상정보를 

알게 된 경우

○ 2014.12.30. 출입국관리법 제56조의3 제3항을 신설하여 환자, 임산부, 노약자, 19세 

미만인 경우 등 취약계층에 대해 방 배정, 면담, 교육, 의료 등 특별히 보호하도록 함

○ 2016.03.29. 출입국관리법 제56조의3 제2항을 신설하여 남성과 여성의 분리 보호를 

원칙으로 하되, 어린이의 부양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가족실 등에 부모 

등 보호자와 함께 보호할 수 있도록 예외적인 규정을 마련함

출입국관리법 제56조의3(피보호자 인권의 존중 등) 

① 피보호자의 인권은 최대한 존중하여야 하며, 국적, 성별, 종교, 사회적 신분 등을 이유로 

피보호자를 차별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남성과 여성은 분리하여 보호하여야 한다. 다만, 어린이의 부양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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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은 피보호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외국인인 

경우에는 특별히 보호하여야 한다.

1. 환자

2. 임산부

3. 노약자

4. 19세 미만인 사람

5. (생략)

④ 제3항에 따른 보호를 위한 특별한 조치 및 지원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법무부령으로 

정한다.

○ 2018.3.20. 피보호자의 청구에 의해서만 가능하던 보호일시해제를 지방출입국･외국인

관서의 장의 직권으로도 가능하도록 하여 보호일시해제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함

※ ‘20년 10월 현재 전체 보호일시해제 건수는 147건으로 전년 대비 80건(83.7%)이 

증가

출입국관리법 제65조 (보호의 일시해제) 

①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은 직권으로 또는 피보호자(그의 보증인 또는 법정대리인 

등을 포함한다)의 청구에 따라 피보호자의 정상, 해제요청사유, 자산, 그 밖의 사항을 고려

하여 2천만원 이하의 보증금을 예치시키고 주거의 제한이나 그 밖에 필요한 조건을 붙여 

보호를 일시해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보호의 일시해제 청구, 보증금의 예치 및 반환의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2014.12.30. 출입국관리법 제25조의3(성폭력피해자에 대한 특칙)을 신설하여 외국인 

아동이 성매매 피해를 당했을 경우 성폭력범죄를 이유로 법원의 재판, 수사기관의 

수사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른 권리구제 절차가 진행 중인 외국인 피해자에 포함되어 

체류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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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국관리법 제25조의3(성폭력피해자에 대한 특칙) 

① 법무부장관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제1항의 성폭력범죄를 이유

로 법원의 재판, 수사기관의 수사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른 권리구제 절차가 진행 중인 

외국인이 체류기간 연장허가를 신청한 경우에는 그 권리구제 절차가 종료할 때까지 체류

기간 연장을 허가할 수 있다.

② 법무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체류 연장기간 만료 이후에도 피해 회복 등을 위하여 필요

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체류기간 연장을 허가할 수 있다.

○ 2019.04.13. 출입국관리법 제25조의4(아동학대피해자에 대한 특칙)조항을 신설하여 

외국인 아동학대 피해자에 대해서도 체류허가 등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함

출입국관리법 제25조의4(아동학대피해자에 대한 특칙) 

① 법무부장관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제4호의 아동학대범죄를 

이유로 법원의 재판, 수사기관의 수사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른 권리구제 절차가 진행 중인 

외국인 아동 및 「아동복지법」제3조의 보호자(아동학대행위자는 제외한다)가 체류기간 연장

허가를 신청한 경우에는 그 권리구제 절차가 종료할 때까지 체류기간 연장을 허가할 수 

있다.

② 법무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체류 연장기간 만료 이후에도 피해 회복 등을 위하여 필요

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체류기간 연장을 허가할 수 있다.

부칙 제2조(적용례) 제25조의4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법원의 재판, 수사기관의 

수사, 그 밖의 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른 권리구제 절차를 진행 중인 외국인 아동과 보호자

에게도 적용한다.

3. 관련 제도 개선

1) 외국인 아동 보호 억제 노력

○ 헌법, 출입국관리법 등 국내법 상 아동의 보호를 금지하는 명문의 규정은 없으나, 

실무상 14세 미만 아동은 보호조치를 하지 않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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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만, 부모에 대한 보호조치가 불가피한 경우 14세 미만 아동을 다른 보호자에게 인도

하게 하거나, 부모의 희망에 따라 보호시설 내에서 함께 생활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음

외국인보호규칙(법무부령) 제4조

② 청장등은 보호외국인이 14세 미만의 어린이를 보호하고 있고 보호외국인 외에는 그 

어린이를 부양하려는 사람이 없는 경우에 한정하여 그 어린이가 보호대상이 아니더라도 

보호외국인과 함께 생활하도록 허가할 수 있다. 다만, 3세 미만의 어린이는 보호외국인 외에 

그 어린이를 부양하려는 사람이 있는 경우에도 그 친부모인 외국인과 함께 생활하도록 허가

할 수 있다.

○ 14세 이상 18세 미만 외국인 아동에 대해서는 법 위반이 중하지 않은 경우에는 

가급적 보호조치 없이 출국명령 또는 체류를 허가하거나, 보호되더라도 연고자 등의 

신원보증 후 보호일시해제를 하고 있음

- 보호사유는 보이스피싱(사기), 특수강도, 절도, 허위서류 제출, 불법취업 등

○ 국내 초･중･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불법체류 아동의 경우도 실무상 보호하지 않고 

있음

○ 2020.8.14. 법무부훈령인 보호일시해제업무 처리규정을 일부 개정하여 보호일시해제 

여부 심사 시 미성년자 등 특별보호 대상자(법제56조의3 제3항 각호) 여부, 18세 

미만 아동의 부양 여부 등을 우선적으로 고려(제4조 제2항)하고 있음

- 보호일시해제의 보증금 액수 산정기준으로 미성년자 등 특별보호 대상자 여부를 

고려(제8조 제1항 제9호)

2) 외국인 아동 특별보호 노력

○ 2015년 예산 6,900만원을 확보하여 외국인보호소 보호시설 내 가족실 등 특별보호실을 

마련(TV, 공중전화기, 정수기, 냉장고, 기타 편의시설 등 설치)

- 실무상 14세 미만의 아동과 함께 생활할 것을 신청하는 보호외국인, 출입국관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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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6조의3에 따른 미성년 아동 등 취약계층에 특별보호실을 배정하는 등 특별히 

보호

○ 특별보호실은 성인과 분리하여 아동 보호가 가능하기 때문에 외국인보호소 이송 전 

단기간 보호하는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에도 특별보호실을 마련해 나가는 추세임

※ ’20년 10월 현재 9개 기관에 14개 특별보호실을 설치 운영 중(화성 5, 청주보호소 

2, 여수사무소 1, 인천공항청 1, 창원사무소 1, 인천청 1, 서울청 1, 서울남부

사무소 1)

○ 2015.6.15. 법무부령인 외국인보호규칙을 일부개정하여 1개월 이상 보호하는 18세 

미만의 아동에 대하여 적합한 교육을 실시하거나 외부의 전문복지시설에 위탁하여 

교육을 실시하도록 규정

- 보육원, 유치원 등 시설 위탁교육 실시 또는 시설전문가 또는 자원봉사요원 초청 

보호시설 내 교육 대상 연령을 14세 미만에서 18세 미만 아동으로 확대

○ 교육을 지원할 만큼 장기간 보호되는 경우는 거의 없어 여권발급 등 송환에 필요한 

최단기간만 보호하고 있고, 외부 위탁교육 실시 곤란(관련 인프라 미비)

2015년 4월 국가인권위원회의「보호외국인 인권증진을 위한 외국인 보호시설 개선방안 

권고」를 수용하여 외국인 아동을 불가피하게 보호하게 되는 경우 외부 아동보호시설에 위탁

보호를 검토, 추진한 바 있음

※ 2017년 2월에도 외국인보호소 인근 아동보호시설에 위탁보호 재추진

- 불법체류 외국인 아동 위탁보호의 법적근거 및 전문보호시설 부재 등 사유로 외부 시설에 

위탁보호 곤란

외국인보호규칙(법무부령) 제4조 

④ 청장등은 1개월 이상 보호하는 18세 미만의 아동에 대하여 그 아동의 나이와 능력에 

적합한 교육을 실시하거나 외부의 전문복지시설에 위탁하여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⑤ 청장등은 법제56조의3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호외국인에 대해서는 특별

보호를 위하여 전담공무원을 배치하여야 한다.



토론문_ 외국인 아동 보호 관련 출입국관리법령 및 제도 소개  163

⑥ 제5항에 따라 지명된 전담공무원은 해당 보호외국인을 2주일에 1회 이상 면담하여야 

하며, 면담 결과 방 배정, 교육, 운동, 급식, 진료 등에 있어서 특별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를 문서로 청장등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2018.5.15. 법무부령인 외국인보호규칙을 일부개정하여 아동 등 인권취약계층의 특별

보호를 위한 특별보호전담 공무원을 지명하도록 함

- ‘20년 10월 현재 외국인보호소에 특별보호를 위한 전담공무원이 11명(화성 4, 

청주 3, 여수 4)이 지정되어 방 배정, 정기 면담, 운동, 급식, 진료 등 특별히 조치

하고 있음.

4. 향후 외국인 아동 관련 법령 및 제도개선 추진계획

1) 만 14세 미만 아동의 보호제한 규정 신설

○ ’19년 12월 국가인권위원회의 ‘제2차 이주인권가이드라인 마련 및 출입국관리법에 

아동의 구금을 금지하는 규정을 신설’ 권고에 따라 국제규범과 해외사례 등을 검토

하고 있으며, 외국인 아동의 보호 제한을 출입국관리법에 명문화하는 등 법 개정을 

추진 중에 있으며, 관계기관 의견조회 및 입법예고를 거쳐 2021년 상반기에 국회에 

제출할 예정임

해외사례

- (스위스) 15세 미만 아동의 구금 제한, 15세 이상 18세 미만의 아동은 최대 1년(6개월

+6개월)까지 구금 가능

- (프랑스) 18세 미만 아동의 구금을 금지하고 있으나 본인이 희망하는 경우 가능

- (독일) 아동 구금을 금지하고 있으나 예외적이거나 합리적인 이유가 있으면 가능

- (중국) 16세 미만 70세 이상인 경우 구금을 금지, 필요 시 활동범위를 제한

- (대만) 12세 미만 아동에 한해서 구금을 금지

※ 그 밖에 미국, 캐나다, 호주, 영국, 일본 등 국가는 아동에 대한 구금을 법률로 특별히 

제한하고 있지는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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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보호의 대안(출국명령 이행보증금제도) 시행

○ ’19년 2월 국가인권위원회의 ‘보호는 최후의 수단으로 활용 및 보호의 대안 마련’ 

권고에 따라 2020. 10. 20. 출입국관리법 제68조제3항 및 제4항을 일부개정하고 

제5항을 신설하여 보호하지 않고 자진출국시키는 출국명령 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해

「출국명령 이행보증금 예치제도」를 도입하였고,

출입국관리법 제68조(출국명령)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제2항에 따른 출국명령서를 발급할 때에는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출국기한을 

정하고 주거의 제한이나 그 밖에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으며,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2천만원 이하의 이행보증금을 예치하게 할 수 있다.

④ 지방출입국･외국인과넛의 장은 출국명령을 받고도 지정한 기한까지 출국하지 아니하거나 

제3항에 따라 붙인 조건을 위반한 사람에게는 지체없이 강제퇴거명령서를 발급하여야 하며, 

그 예치된 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고에 귀속시킬 수 있다.

⑤ 제3항과 제4항에 따른 이행보증금의 예치 및 반환과 국고 귀속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

한다.

- 동법 시행령제81조의2(출국명령 이행보증금의 예치 반환과 국고귀속절차) 신설 

및 동법 시행규칙 제68조(보증금 국고귀속 보고대상)에 출국명령 이행보증금을 

추가하도록 개정하여 2021.1.21부터 시행할 예정임

- 출국명령 이행보증금제도는 보호의 대안인 보호일시해제보다 더욱 진일보한 조치

로서 관행적인 보호조치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보여 보호소 과밀화 해소 및 외국인의 

인권 신장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3) 특별보호실의 개선 추진

○ 법무부(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는 외국인보호소 내 특별보호실의 환경을 인권친화적

으로 개선하기 위해 노력 중이나, 특별보호실 자체가 외국인보호소 내 일반 보호실과 

함께 있어 아동에게 부정적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어 인력, 예산을 확보

해서라도 외국인보호소의 일반 보호실과 분리된 별도의 독립적인 공간에 설치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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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맺는 말

외국인과 관련된 법 제도의 개정은 상호주의 등 다른 국가와의 외교적 문제와 함께 

정책의 직접 수요자인 외국인은 물론 국민들의 공감대 형성이 선행되어야 할 필요가 

있으며, 특히 외국인 아동과 관련된 부분은 출입국관리법령만이 아닌 보건, 복지, 의료, 

교육 등 타 정부기관의 소관 법령 및 시설과도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관계부처나 

기관과의 상호 협업이 중요하다고 생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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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가 2020. 10. 최기상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

1. 보호자 동반/미동반 이주아동 구금에 대한 통계가 정기적으로 수집, 모니터링 되고 

있습니까?

===================================================================

○ 국내 체류 중 국내법 위반으로 보호되는 외국인(아동 포함)의 통계는 매 반기마다 

작성하고 있습니다.

- 참고로, 보호가 되고 있는 14세 이상 아동의 보호 사유는 형사범(보이스피싱, 절도 

등)이나 불법취업(마사지 등 풍속업소) 등으로 경찰로부터 신병인계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 14세 미만 아동은 실무상 보호하지 않고 있으나,

- 외국인보호규칙 제4조 제2항에 따라 부모인 보호외국인의 희망(신청)이 있는 경우 

보호시설 내에서 14세 미만 아동과 함께 생활하는 경우도 있으나 이는 구금(보호) 

개념에는 포함되지 않지만, 이러한 통계도 매 반기마다 작성하고 있습니다.

○ 자료 담당자는 법무부 이민조사과 주무관 남명우(02-2110-4081)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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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이주 관련 사유를 이유로 하는 아동 구금을 금지하도록 출입국관리법을 개정할 계획이 

있습니까?

===================================================================

○ 14세 미만 아동은 실무상 보호하지 않고 있으며,

- 14세 이상 18세 미만 아동은 출국명령 등을 통해 보호를 최소화하고, 형사범 등 

법 위반사항이 중대한 경우 제한적으로 보호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 지난 ’19. 12월 국가인권위원회는 외국인 아동의 구금(보호)를 금지하는 규정을 

신설할 것을 권고*하였고, 우리 부는 현행 실무를 입법화하는 것으로 이를 수용한 바 

있습니다.

<제2차 이주 인권가이드라인*>

• 출입국관리법에 아동의 구금을 금지하는 규정 신설

- 아동 및 미성년자의 구금을 피하고, 아동의 최상의 이익과 관련된 조항을 포함하도록 

출입국관리법 개정 필요

○ 이에 14세 미만 아동에 대한 보호를 원칙적으로 제한하되, 부모 등 아동의 부양자가 

요청 시 아동의 의사와 그 밖의 사정을 참작하여 보호시설 내 생활을 허용하도록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을 추진 중입니다.

○ 자료 담당자는 법무부 이민조사과 주무관 남명우(02-2110-4081)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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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법이 개정될 때까지, 아동보호 등 피치 못한 사유로 구금되는 경우, 아동 최상의 

이익에 부합하는 처우를 제공하기 위해 제공되는 조치는 무엇이며, 향후 계획은 

어떠합니까?

===================================================================

○ 아동을 보호하는 경우 특별히 제공하는 조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아동의 특별보호를 위한 전담공무원(3년 이상 근무 경력이 있는 출입국관리공무원 

중 외국인 보호업무 경력자 또는 심리학 상담 등 전공자 우선) 지명, 정기 면담 실시, 

방 배정･교육･운동･급식･진료 등에 대한 특별한 조치(외국인보호규칙 제4조 제5, 

6항, 동 시행세칙 제6조)

- 냉장고, TV 등 시설을 갖춘 특별보호방 배정(같은 규칙 제9조 제5항)

- 특별히 마련한 주식과 부식 제공(같은 규칙 제17조 제3항)

○ 향후 아동을 위한 별도의 공간과 전담인력을 충분히 확보하여 아동의 이익에 부합

하도록 보호행정을 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자료 담당자는 법무부 이민조사과 주무관 남명우(02-2110-4081)입니다.

4. 모든 보호소와 출입국관리 직원에 대한 아동권리교육이 제공되고 있습니까?

===================================================================

○ 직원에 대한 교육 시 유엔아동권리협약 등 아동권리와 관련된 자료를 포함하여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고 있고,

○ 특히, 불법체류 외국인 단속 및 보호업무를 수행하는 직원에 대하여 주기적으로 적법

절차 준수 및 인권감수성 함양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 자료 담당자는 법무부 이민조사과 주무관 남명우(02-2110-4081)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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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외국인보호규칙의 관련 규정 등에 14세 미만 아동에 대해서만 별도의 규정을 두는 

근거는 무엇입니까? (유엔아동권리협약 등 국제협약상 아동은 18세 미만의 모든 

사람을 의미함)

===================================================================

○ 외국인보호규칙은 14세 미만 아동에 대해서만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는 않으며, 

18세 미만 아동에 대한 규정도 두고 있습니다.

<외국인보호규칙*>

제4조(외국인의 보호 등) ② 청장등은 보호외국인이 14세 미만의 어린이를 부양하고 있고 

보호외국인 외에는 그 어린이를 부양하려는 사람이 없는 경우에 한정하여 그 어린이가 

보호대상이 아니더라도 보호외국인과 함께 생활하도록 허가할 수 있다.

④ 청장등은 1개월 이상 보호하는 18세 미만의 아동에 대하여 그 아동의 나이와 능력에 

적합한 교육을 실시하거나 외부의 전문복지시설에 위탁하여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 다만, 14세 미만 아동은 국내법에 따른 형사미성년자(어린이)로 간주하여 실무상 

보호하지 않고 있습니다.

※ 형사미성년자로서 형벌을 받지 않는 점과의 형평을 위함

- 그러나 부모 등 부양자가 보호되어 다른 부양자가 없고, 부모 등 부양자의 요청이 

있는 부득이한 경우 보호시설 내에서 함께 생활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두고 있

습니다.

* (참고) 피보호자가 18세 미만의 아동을 부양하고 있는 경우 피보호자 외에 그 아동을 부양할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우선 고려사항으로 하여 보호일시해제 여부를 심사(보호일시해제업무 

처리규정 제4조 제2항 제3호)

○ 자료 담당자는 법무부 이민조사과 주무관 남명우(02-2110-4081)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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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에서 자유가 박탈된 아동

보건복지부 아동권리과 변효순 과장

토론문

1. 거주 시설에 생활하는 아동 현황을 파악하기 위한 통계자료가 있습니까? 통합데이터 

관리를 위한 계획이 있습니까?

○ 「아동복지법」 제52조 제1항에 따른 아동복지거주시설에서 14,359명(2019.12.31. 

기준)의 아동이 생활하고 있으며,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을 통해 거주시설 생활 아동 

현황 정보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현재 시설 생활 아동을 포함한 보호아동의 

관련 통계를 종합적･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차세대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구축

하고 있습니다.

<아동복지거주시설 종류 및 아동 현황(19.12월말)>

계(현원) 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보호치료시설 일시보호시설

시설 인원 시설 인원 시설 인원 시설 인원 시설 인원

856 14,359 253 10,659 578 2,956 12 469 13 275

2. 아동이 시설에서 보호되기 전에 가족의 기능 회복을 위한 지원이 어떤 것들이 있습

니까?

○ 취약계층 아동을 위해 맞춤형 통합서비스인 드림스타트 사업(보건복지부), 아동･
청소년 대상 방과 후 돌봄서비스인 방과후 학교(교육부), 지역아동센터(보건복지부), 

청소년 방과 후 아카데미(여성가족부) 사업 등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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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한, 저소득층 아동의 균형 잡힌 영양 공급을 위해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2005년도

부터 아동에게 급식비를 지원(연간 33만명)하며, 학교 밖 아동 급식의 영양 보장을 

위해 ‘아동급식위원회’를 운영하여 급식 지원방법과 급식단가 등을 정하고 있습니다.

3. 아동보호 조치중 시설보호가 아닌 주거 중심의 지원정책이 있는지요? 있다면 어떤 

것입니까?

○ 아동복지법 제52조에 근거한 소규모 가정시설인 ‘공동생활가정’을 전국에 578개소를 

설치하여 2,956명 아동에게 가정과 가장 유사한 양육환경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 또한, 2003년도부터 아동의 보호를 희망하는 건전한 가정을 선정하여 단기 또는 

장기간 대리 양육을 하도록 하는 가정위탁보호제도에 대한 법적 근거(아동복지법 

제3조)와 위탁 부모 양성, 가정위탁지원센터를 설치하여 2019년 12월 현재 8,354

세대의 위탁 부모가 10,334명의 아동을 양육하고 있습니다.

○ 특별한 보호가 필요한 2세 이하 영아･학대 피해 아동 등에게 양질의 보호･양육서비스 

제공을 위해 전문가정위탁제도 법제화와 가정위탁 양육보조금을 인상하고, 초기

정착금, 심리치료비 등 실질적인 지원을 확대하고 있으며, 생계･의료･교육 급여, 

아동･양육수당, 전세자금 등 간접적으로도 다양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4. 시설보호 기간을 최소화하기 위한 독립적, 정기적 모니터링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그 법적 근거는 무엇입니까?

○ 2016년에 지방자치단체장이 보호 아동의 양육상황을 매년 점검하도록 「아동복지

법」에 근거를 마련하고, 2020년 하반기에 전담인력을 배치하여 아동과 원 가정 모

니터링을 하고, 향후 원 가정 복귀 지원을 위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널리 활용할 

수 있도록 보급할 계획입니다. 

5. 가족적 환경 보호를 촉진하기 위한 정책은 무엇이며, 어려움은 무엇입니까?

○ 정책적으로는 가정형 시설 설치 확대 및 가정위탁 보호 활성화를 추진하며, 대안 양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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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에서는 입소단계･보호 단계에서 아동과 부모의 정기적 만남 지원, 양육자 교육 

등으로 아동이 가정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 (예시) 입소 시 보호자 상담, 입소 후 아동이 원하면 보호자와 외출･외박, 보호자 

초청 행사, 명절 및 방학에 단기 원 가정 귀가 등

○ 위탁아동 및 위탁가정에 대한 양육보조금, 아동용품구입비 등의 재정적 지원정책이 

지방이양사업으로 추진되어 지자체의 관심과 재정 수준에 따른 지역별 편차 문제가 

가정형 대안보호 정책 발전을 저해하고 있습니다.

6. 대안적 양육 결정 전반에 아동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한 법적 근거는 무엇이며, 그 

이행 현황은 어떠합니까?

○ 대안 양육 결정･관리･원 가정 복귀 등의 과정에서 아동의 의사를 존중하도록 「아동

복지법」 제15조 제4에 근거를 마련하고 지방자치단체 전담인력을 보강하여 지방자치

단체가 보호 필요 아동을 직접 상담하고 가정환경을 조사하여 무엇이 아동에게 최선의 

이익인지를 판단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불가피하게 아동을 원 가정으로부터 분리해야 할 때는, 아동복지심의위원회 (또는 

소위원회)에서 아동에게 가장 적합한 보호 방식(가정위탁, 공동생활가정, 입양)을 

결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7. 대안적 양육시설 종사자에 대한 아동 인권 교육 훈련이 의무적으로 제공되고 있습니까?

○ 대안 양육시설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아동 인권교육을 의무화하고 실시 여부를 평가

하고 있으며, 아동복지시설 평가항목에 아동 인권 보호를 위한 시설장의 노력 정도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 또한, 아동복지시설 내 인권침해 사례에 대한 전수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있습

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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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탈주민 아동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 보호 체계

통일부 정착지원과 이성재 과장

토론문

1.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체계

○ 정부는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북한이탈주민법’) 제4조

(기본원칙) 및 제4조의2(국가의 책무)에 따라 북한이탈주민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하여 

보호･교육･취업･주거･의료 등의 지원을 추진하고 있음.

○ 「북한이탈주민법」 제7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11조･12조에 따라 북한이탈주민이 

해외에서 보호신청 시 국내입국을 지원하고 있으며,

-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이하 ‘하나원’)에서 12주간 사회적응교육 및 초기정착

(가족관계 창설, 주거알선, 주민등록번호 등)을 실시 중임.

* 근거법령 : ｢북한이탈주민법｣ 제10조(정착지원시설의 설치), 제11조(정착지원

시설에서의 보호 등), 제15조(사회적응교육 등), 제19조(가족관계 등록 창설의 

특례) 등

○ 사회진출 북한이탈주민에게 기본금과 가산금(연령, 장애, 장기치료, 한부모아동보호), 

주거지원금과 각종 장려금을 지급하고 주거지원을 실시하고 있으며,

- 북한이탈주민이 사회에 배출된 초기에 지역사회에 원활하게 적응할 수 있도록 전국 

25개 지역적응센터에서 초기 집중교육 및 심리･법률상담, 생계지원과 취업지원을 

위한 상담 등 사후지원도 실시하고 있음.

* 근거법령 : ｢북한이탈주민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 제20조(주거지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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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정착금 등의 지급) 등

○ 또한 정부는 탈북민이 우리사회에 조기에 성공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일자리 창출

(영농정착 및 창업지원), △취업지원(미래행복통장), △단기연수사업, △직업역량강화

(취업바우처) 등을 실시하고 있음.

* 근거법령 : ｢북한이탈주민법｣ 제16조(직업훈련), 제17조(취업보호 등), 제30조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제4항2호 등

○ 아울러 정부는 국내 입국한 탈북청소년에 대하여 △학비 지원, △대안학교 운영 지원, 

△예비대학 운영, 탈북청소년 해외 연수 등을 지원하고 있음.

* 근거법령 : ｢북한이탈주민법｣ 제24조(교육지원), 제24조의2, 제30조 제4항9호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등

2. 북한이탈주민 아동 하나원 보호 체계

○ 하나원은 ｢북한이탈주민법｣ 제15조(사회적응교육 등) 및 같은법 시행령 제30조(사회

적응교육 등)에 따라 12주간의 사회적응교육을 실시하고 있음.

- 아동의 경우는 입소기 학령에 따라 초등반과 유치반에 편성하여 한국 교육환경에 

잘 적응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기 위해 인근 ‘삼죽초등학교’에서 남한 학생과 

함께 학습을 진행하고 있음.

* 삼죽초등학교는 탈북학생 특성화 교육기관으로 탈북아동이 일반학교에 적응

하는데 필요한 특화교육을 실시

- 대다수 아동들은 부모와 함께 입소함에 따라 12주간 교육을 받은 후 사회에 편입

하고 있음.

* 하나원의 12주 보호기간은 교육뿐만 아니라 의료지원 및 취적･주택알선 등 

행정적 지원절차에 소요되는 최소한의 기간임.

- 다만, 부모가 먼저 한국사회에 편입한 후 뒤늦게 아동이 입소한 경우에는 장기외출 

및 조기수료 등을 통해서 부모와 함께 생활할 수 있도록 입소기간을 단축하고 있음.

* 근거법령 : ｢북한이탈주민법｣ 제5조(보호기준 등) 3항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보호기간 단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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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거법령 :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 운영규정｣ 제4조(보호기간의 변경) 

‘초･중･고등학교법 취학대상자로서 소정의 기본교육을 이수한 자’

- 보호자 없이 입소한 무연고 아동의 경우는 한겨레학교(탈북학생 특성화학교) 등과 

연계하여 교육을 진행하고 있음.

○ 하나원은 교육부, 시도교육청, 장학재단 등 유관기관과「탈북학생 지역 지원협의회」를 

구성･운영하여 탈북학생 교육 여건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임.

○ 하나원은 아동의 인권보호를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아동의 

권리를 적극 보장해 나가겠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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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의 자유박탈과 독립인권기구의 역할

국가인권위원회 아동청소년인권과 주성현 사무관

토론문

국가인권위원회는 자유박탈아동과 관련된 다양한 활동을 해온 바 있습니다. 그 동안 

위원회가 의견표명 및 권고 등을 통해 밝혀온 입장 중 발제자께서 제언해주신 내용과 

관련된 내용 일부를 소개하자면, 우선 지난 2018년 12월, 국가인권위원회는 형사 미성

년자 기준 연령의 하향이나 촉법소년 연령 상한의 하향에 대해서 유엔 아동권리협약 등 

국제인권기준의 소년의 사회복귀와 회복 관점에 반한다는 의견을 표명하였습니다. 소년

범죄 저연령화를 이유로 형사미성년자 기준 연령을 하향하여야 한다는 주장은 최근 10년간 

소년범죄자 연령별 현황에서 16~18세 소년범 비율이 지속적으로 높게 나타남을 고려할 때 

설득력을 갖기 힘들고, 10세부터 공권력에 의한 형사제재인 보호처분의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결정 이전에도 2007년 9월, 소년법상 촉법소년의 연령을 ‘12세 이상 

14세 미만’에서 ‘10세 이상 14세 미만’으로 낮추는 것은 아동의 인권보호에 반한다는 

의견을 표명한 바 있습니다.

우범소년 규정에 대해서는, 정당한 이유 없는 가출 등을 우범사유로 규정한 것은 

청소년의 피해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단순히 잠재적 범죄자로 취급한다는 점에서 문제가 

되므로, 현재 “정당한 이유 없이 가출하는 것”을 보호사건으로 규정하고 있는 ｢소년법｣ 
제4조 제1항 제3호 나목의 규정을 삭제하고, 나아가 위 조항 제3호 전체를 삭제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을 2016년 11월 권고하였습니다.

소년원 및 소년분류심사원에 대해서는, 2015년 소년원 방문조사 이후, 보호소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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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건강 증진과 건전한 성장을 위하여 소년보호시설에서의 의료처우 향상에 필요한 

의료소년원의 신설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2015년 12월 표명하였습니다. 또한 2018년 

소년분류심사원 방문조사 이후, 2019년 6월 소년분류심사원과 소년원이 분리되어 운영

되어야 하며, 소년분류심사원은 증설･시설의 현대화가 필요하고 분류심사의 상담이 

강화될 수 있어야 한다는 내용과 과밀수용의 해소를 위한 방안이 필요하다는 내용을 

포함하여 권고하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2018년 7월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의견표명 및 2019년 8월 

제2차 이주 인권가이드라인 정책권고 등을 통하여, 아동의 건강과 학습권 보장을 위하여 

이주아동 구금이 원칙적으로 금지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이러한 국가인권위원회의 활동은, 위원회의 업무에 기반하고 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국가인권위원회법 제19조에 따라 인권에 관한 법령･제도･정책･관행의 조사와 연구 및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한 권고･의견표명, 인권침해행위 및 차별행위에 대한 조사와 

구제, 인권상황에 대한 실태조사 등을 업무로 수행하면서, 자유박탈아동의 인권에 대한 

부분을 포함합니다.

형사 미성년자 연령에 대한 의견을 표명했던 것과 같이 법률개정안을 계기로 의견을 

내기도 하고, 제2차 이주 인권가이드라인 정책권고와 같이 제도･정책에서 고려되어야 

하는 부분을 살피기도 하며, 소년분류심사원에 대한 권고의 경우와 같이 구금･보호시설

에 대한 방문조사를 통해 인권적 개선을 모색하기도 합니다.

또한 한국의 자유박탈아동 실태조사 내용 중에도 소개되었던, 사단법인 두루와 실시한 

「아동･청소년 인권보장을 위한 소년사법제도 개선 연구(2018)」와 같이, 특정한 인권

상황에 대한 실태조사를 통해 해당 상황에서의 인권 증진을 위한 개선방향을 탐색하기

도 합니다.

국가인권위원회가 이렇게 여러 활동을 할 수 있었던 배경에는 시민사회에서의 지속

적인 관심과 정부부처의 협조가 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의 자유박탈아동과 관련된 구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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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인 사건을 통하여 권리구제 도모, 제도나 정책에 대하여 개선방향을 모색하는 활동이, 

시민사회에서 계속 관심을 가져 주시고 문제를 제기해주심으로써 시작될 수 있고, 소관

부처에서 보다 적합한 인권적 개선방향을 찾아나가는데 협조해주시고, 부처의 업무 내

에서 실현해주심으로써 구체화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동의 경우 성인에 비해 본인의 권리를 주장하기 더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자유박탈

아동의 경우 더욱 그러할 것입니다. 이들의 권리 증진을 위해서 국가인권위원회는 진정이 

접수되는 경우 사건을 통해서, 그리고 방문조사와 실태조사의 수행으로, 제도적 개선 

모색 등을 통해서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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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ildren Deprived of Liberty and Roles of 

Independent Human Rights Agencies

Joo, Sunghyun (Right of the Child Division Deputy Director, National Human Rights Commission 

of Korea

DISCUSSION

The National Human Rights Commission of Korea (NHRCK) has fought 

for children deprived of liberty in various ways. Let me touch upon some of 

the standpoints in relation to the proposal made by the speaker, which the 

Commission has thus far made through its expression of opinions and 

recommendations. In December 2018, the NHRCK pronounced their 

opinion that the lowering of the age limit of criminal minors and chokbeop 

juveniles1) are against the social reintegration and rehabilitation of juveniles 

promoted by international human rights standards including the United 

Nations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 The argument that the age 

limit of criminal minors should be lowered on the grounds that young 

offenders are increasingly younger in age is not convincing because the 

number of young offenders aged 16 to 18 has steadily increased over the 

last ten years, and the acceptance of such argument would mean that 

young offenders, from the age of 10, could be subjected to protective 

dispositions which are criminal sanctions imposed by government 

authorities. In September 2007, the Commission also expressed their 

opinion that it is against the protection of children’s rights to lower the 

1) Juveniles, who are ten years of age or more but under 14, who have committed acts 
in violation of criminal law and subordinate statues relating to criminal punishment 
(Article 4(2) of the Juvenile 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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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nimum age of chokbeop juveniles under the Juvenile Act from "ages 12 

to 14" to "ages 10 to 14."

As for the statutory provisions of crime-prone juveniles, in November 

2016, the Commission recommended that Article 4, paragraph (1), 

subparagraph 3, item (b) of the Juvenile Act, which deems "juveniles who 

stay away from home without any justifiable reason" as a protection case, 

should be deleted because it is problematic in that they are treated as 

crime-prone simply due to the fact that they ran away from home without 

any justifiable reason; furthermore, the whole of subparagraph 3 was 

recommended to be deleted.

With respect to juvenile reformatories and juvenile classification review 

centers, in 2015, the Commission visited juvenile reformatories for 

inspections and expressed their opinion in December 2015 that juvenile 

medical reformatories should be established to improve medical treatment 

for the juveniles placed in juvenile protection facilities for the enhancement 

of their mental health and development. After visiting juvenile classification 

review centers in 2018, the Commission recommended in June 2019 that (i) 

it be operated separately from juvenile reformatories; (ii) more centers be 

established and its facilities be modernized; (iii) counseling services be 

improved; and (iv) overcrowding be resolved.

When expressing opinions on revisions to the Immigration Control Act in 

July 2018 and presenting policy recommendations through the second set of 

human rights guidelines on migration in August 2019, the Commission also 

proposed that children should, in principle, not be in immigration 

detention to ensure their rights to health and education.

These activities of the NHRCK are based on the duties of the 

Commission. According to Article 19 of the National Human Rights 

Commission of Korea Act, the Commission has certain duties, including 

investigations and research on legislation, institutional systems, polic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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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d practices regarding human rights; expression of recommendations and 

opinions concerning matters requiring improvement thereof; investigations 

and remedying of human rights violations and acts of discrimination; and 

research on the current situation of human rights including the human 

rights of children deprived of liberty. 

The NHRCK expresses their opinions on revised bills as in its expression 

of opinions on the age limit of criminal minors. The Commission addresses 

matters of institutional systems and policies which need to be taken into 

consideration, as they have provided policy recommendations on the 

second set of human rights guidelines on migration. They also seek to 

improve human rights protection in detention or protection facilities 

through investigative visits as mentioned in the recommendations on 

juvenile classification review centers.

As mentioned in the research on the current situation of children 

deprived of liberty in Korea, the Commission, jointly with Duroo 

Association for Public Interest Law, conducted the "Research on Improving 

the Juvenile Justice System to Ensure Child Rights(2018)" to find ways to 

improve human rights in specific situations through research on current 

situations. 

The NHRCK has been able to perform a wide range of activities owing to 

the continued interest from the civic society and the cooperation from the 

government departments. The Commission's efforts to protect the rights of 

children deprived of liberty and to improve related systems and policies 

was able to be initiated due to the civic society’s continuous show of 

interest and problem raising. If government departments concerned 

cooperate with the Commission to find appropriate methods of 

improvement based on human rights, and if government ministries put such 

methods into practice, the efforts of the Commission can be realized.

Children tend to have difficulties articulating their rights than adul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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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ildren deprived of liberty do even more so. The NHRCK will continue to 

take interest in the promotion and protection of their rights by dealing 

with petitions filed, conducting investigative visits and research on current 

situations, and working to improve institutional syste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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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사법행정에서 자유가 박탈된 아동: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 
소년보호과

1. 형사책임 최저연령을 만 14세로 상향할 계획이 있습니까?

2. 촉법소년 연령을 상향할 계획이 있습니까?

3. 우범소년 규정을 폐지할 계획이 있습니까?

4. 비구금적 처우를 우선하는 다이버전 제도는 무엇이 있으며, 어떻게 개선할 계획

입니까?

5. 성인과 혼거수용을 허용하는 지침 개정 및 혼거수용을 금지하기 위한 계획이 있습

니까?

6. 소년분류심사원, 소년원의 과밀화 해소를 위한 방안은 무엇이며, 지역별 균등하게 

확대 설치할 계획이 있습니까?

7. 자유가 박탈된 아동의 시설 내 이의제기권은 어떻게 보장되고 있으며, 근거 규정은 

무엇입니까?

8. 아동의 구금 중단을 목적으로 하는 정기적, 지속적 모니터링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근거 규정은 무엇입니까?

9. 유치장, 구치소, 소년분류심사원 위탁 등 미결구금된 수용처분기간을 보호처분 

기간에 산입하도록 법을 개정할 계획이 있습니까?

10. 성별, 국적, 장애, 성적 지향이나 성별 정체성 등에 따른 아동에 대한 모든 형태의 

차별금지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할 계획이 있습니까?

11. 모든 아동에게 무료 법률 조력을 제공하고 위한 소년법 및 형사소송법 개정 계획이 

있습니까?

12. 소년 수용시설에서 이용되는 독방처우를 금지하기 위한 계획이 있습니까?

13. 아동사법 관련 종사자에 대한 아동인권 교육훈련을 제공하고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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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주양육자와 감옥에서 생활하는 아동: 법무부 교정본부 사회복귀과

1. 아동의 연령에 맞는 시설과 서비스 제공을 보장하기 위한관련 규정 및 운영지침을 

개정할 계획이 있습니까?

(예) 남성 주양육자 및 입양부모의 자녀 양육권 보장, 18개월 이상 자녀 양육 허용, 

수용시설 내 아동과 양육자에 대한 심리적/정서적 지원 제공 등

2. 육아지원에 대한 물품과 선택권을 보장할 계획이 있습니까?

3. 부모와 수용된 아동을 위한 별도의 공간, 냉난방이나 채광 등 물리적 환경 및 아동

발달에 적합한 놀이와 문화적여가시설과 매체를 구비하거나 점차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계획이 있습니까?

4. 양육 수용자에 대한 육아상담 지원이 제공되고 있습니까?

5. 아동분리와 관련된 교육과 지원체계는 마련되어 있나요? 있다면, 어떻게 운영되고 

있습니까?

6. 수용시설 종사자에 대한 아동인권 교육훈련이 제공되고 있습니까?

Ⅲ. 이주와 관련된 사유로 자유가 박탈된 아동: 법무부 출입국외국인
정책본부 이민조사과

1. 보호자 동반/미동반 이주아동 구금에 대한 통계가 정기적으로 수집, 모니터링되고 

있습니까?

2. 이주 관련 사유를 이유로 하는 아동 구금을 금지하도록 출입국관리법을 개정할 

계획이 있습니까?

3. 법이 개정될 때까지, 아동보호 등 피치 못한 사유로 구금되는 경우, 아동 최상의 

이익에 부합하는 처우를 제공하기 위해 제공되는 조치는 무엇이며, 향후 계획은 

어떠합니까?

4. 모든 보호소와 출입국관리 지원에 대한 아동권리교육이 제공되고 있습니까?

5. 외국인보호규칙의 관련 규정 등에 14세 미만 아동에 대해서만 별도의 규정을 두는 

근거는 무엇입니까? (유엔아동권리협약 등 국제협약상 아동은 18세 미만의 모든 

사람을 의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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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시설에서 자유가 박탈된 아동: 보건복지부 인구정책실 아동권리과

1. 거주시설에 생활하는 아동 현황(연령, 성별, 장애, 지역분포, 시설 내 학대 및 인권

침해 등의 실태 등)을 파악하기 위한 통계자료가 있습니까? 없다면, (아래, 모든 

거주시설의)통합데이터 관리를 위한 계획이 있습니까?

(거주시설: 아동양육시설, 아동일시보호시설, 아동공동생활가정, 아동보호치료시설, 

자립지원시설, 장애영유아거주시설, 청소년쉼터, 청소년자립지원관, 청소년회복지원

시설, 청소년자립생활관 등)

2. 아동이 시설에서 보호되기 전에 가족의 기능 회복을 위한지원은 어떠한 것들이 

있습니까?

3. 아동보호조치 중 시설보호가 아닌 주거중심의 지원 정책이 있는지요? 있다면 어떤 

것입니까?

4. 시설보호기간을 최소화하기 위한 독립적, 정기적 모니터링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그 법적 근거는 무엇입니까?

5. 가족적 환경 보호를 촉진하기 위한 정책은 무엇이며, 어려움은 무엇입니까?

6. 대안적 양육 결정 전반에 아동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한법적 근거는 무엇이며, 그 

이행 현황은 어떠합니까?

7. 대안양육시설 종사자에 대한 아동인권 교육훈련이 의무적으로 제공되고 있습니까?

Ⅴ. 국가안보 상황에서 자유가 박탈된 아동: 국가정보원 / 통일부 
인도협력국 정착지원과

1. 북한이탈주민보호센터 조사 과정을 아동 친화적 절차로 진행하기 위해 취한 조치는 

무엇이며, 향후 개선 계획이 있습니까?

2. 조사 과정에 아동의 연령과 발달적 특성을 고려한 의견청취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계 전문가의 전문성 확보를 위한 적절한 교육훈련이 제공되고 있습니까?

3. 아동의 자유박탈 기간을 최소화하기 위한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및 관련 지침을 개정할 계획이 있습니까?

4. 북한이탈아동 정착지원을 위한 하나원을 보다 개방적인 형태로 운영할 계획이 있습

니까?



참고자료_ 부처 질의사항 (국문/영문)  193

2020 International Symposium

Global Study on Children Deprived of Liberty and the 

Current Situation in Republic of Korea

Research Background

- 2014. 12. United Nations (UN) General Assembly requested the Secretary 

General to initiate an in-depth study on liberty-deprived children (Resolution 

69/157)

- 2016. 10. Manfred Nowak appointed as an independent expert to lead the 

Global Study

- 2018. 2. Office of the UN High Commissioner for Human Rights circulated 

questionnaires to UN member states

- Permanent Mission of the Republic of Korea to the UN did not pass on the 

questionnaire to the relevant government department (data regarding the 

current situation in Korea was not included in the final report of the UN 

Global Study) 

- 2019. 4. ~ 2020. 3. The Korean Working Group on Children Deprived of 

Liberty (Civil Society Organization) conducted a research on the current 

situation in Republic of Korea (request for the disclosure of information and 

implementation of case studies) 

- 2020. 7. Report on children deprived of liberty in Republic of Korea published

The following questionnaires are for the respective government departments 

which correspond to each situations of children deprived of liberty. 

It would be appreciated if the respective government departments provide 

answers to the questions and please submit any relevant ‘material on the 

current situation (including legislation, systems, and polic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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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Children deprived of liberty in administration of justice: 
Juvenile Protection Division, Crime Prevention Policy 
Bureau, Ministry of Justice

1. Do you plan to raise the minimum age for criminal responsibility to 14?

2. Do you plan to raise the age for Chok-beop juveniles2)?  
3. Do you plan to abrogate provisions regarding crime-prone juveniles?

4. What diversion measures are there that prioritize non-custodial 

solutions, and how do you plan to improve them? 

5. Do you plan to amend guidelines which permit the placement of 

children with adult in mates3) and to prohibit such placements?

6. What measures are there to solve the overpopulation of juvenile 

classification review centers and juvenile reformatories, and do you 

plan to additionally build institution severly across different regions?  
7. How are the rights of children deprived of liberty to object guaranteed 

within institutions, and what are the applicable provisions? 

8. With the purpose to end the detention of children, how is the periodic 

and continuous monitoring conducted and what are the applicable 

provisions?

9. Do you plan to revise legislation to include the period of pre-trial 

detention, such as police lock-ups, pre-trial detention centers, juvenile 

classification review centers, into the period of protective disposition?

10. Do you plan to establish legal basis to end all forms of discrimination 

against children based on gender, nationality, disability, sexual 

orientation or gender identity, etc.?

11. Do you plan to amend the Juvenile Act and the Criminal Procedure 

Act to provide all children with free legal assistance? 

2) Juveniles who are ten years of age or more but under 14 who have committed acts in 
violation of criminal law and subordinate statues relating to criminal punishment 
(Article 4(2) of the Juvenile Act)

3) Called “adult volunteers”. Adult volunteers are people who show good conduct among 
prison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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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Do you plan to ban the use of solitary confinement in juvenile 

detention institutions?

13. Are those who work for child justice provided with child rights 

education and training?

Ⅱ. Children living in prisons with their primary caregivers: 
Social Reintegration Division, Korea Correctional Service, 
Ministry of Justice 

1. Do you plan to amend the relevant regulations or operation guidelines 

to ensure the provision of age-appropriate facilities and service for 

children?

(E.g., ensure of the right of male caregivers or adoptive parents to 

raise their child, permission to raise children even after 18 months, 

provision of psychological/emotional support for children and 

caregivers in detention facilities, etc.)

2. Do you plan to ensure the provision of goods for child support and 

the right to choose? 

3. Do you plan to furnish or gradually improve the physical environment 

(e.g., separate areas, air conditioning, heating, lighting, etc.), and 

developmentally appropriate facilities/medium for play and cultural 

leisure for children detained with their parents?

4. Are child rearing consultations provided for inmates raising their 

children in prison?

5. Are education and support systems for the separation of children in 

place? If so, how are they being operated? 

6. Are those who work in detention facilities provided with child rights 

education or trai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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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Children deprived of liberty for migration related 
reasons: Investigation and Enforcement Division, Korea 
Immigration Service, Ministry of Justice

1. Are the statistics on the detention of migrant children with/out 

guardians being collected and monitored periodically?

2. Do you plan to amend the Immigration Act to ban the detention of 

children for migration related reasons? 

3. Until the revision of the Immigration Act, if the detention of a child is 

unavoidable, what measures exist to provide treatment corresponding 

to the best interest of the child, and what plans do you have for the 

future in this respect? 

4. Are those who work in detention centers and immigration offices 

provided with child rights education? 

5. What is the reason behind having a separate provision for children 

under 14 in the Administrative Rules on Detention of Foreigners? 

(Under international conventions such as the UN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 “children” refers to all persons under the age of 18)

Ⅳ. Children deprived of liberty in institutions: Division of 
Child Rights, Office for Population Policy,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1. Do you have statistical data on the current situation of children living 

in residential institutions (age, gender, disability, regional distribution, 

maltreatment and violation of child rights within institutions, etc.)? If 

not, do you plan to manage integrated data for all residential 

institutions mentioned below? 

(Residential institution: child rearing facility, temporary protection 

facility for children, home for communal living, protection and 

treatment facility for children, self-support assistance center, facility for 

infants with disabilities, youth shelter, Youth self-support assist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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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enter, youth recovery support center, independent living facility, etc.)

2. Before being admitted to institutions, what types of support are 

provided to children for the recovery of family functioning?

3. Among child protective measures, are there measures which provide 

children with residential support rather than entering institutions? If 

so, what are they?

4. Is monitoring being conducted independently and periodically to 

minimize the period of children living in institutions? If so, what are 

the legal grounds for such monitoring?

5. What are the policies which promote family-based care, and what 

difficulties are such policies facing?

6. What is the legal basis for listening to children’s views in the overall 

decision-making process of alternative care and how is it being 

implemented?

7. Are those who work in facilities providing alternative care provided 

with mandatory child rights education and training?

Ⅴ. Children deprived of liberty related to national security: 
National Intelligence Service/ Settlement Support Division, 
Humanitarian Cooperation Bureau, Ministry of Unification

1. What measures have been taken to make the investigative process 

child-friendly at the North Korean Defector Protection Center, and do 

you plan to improve such process? 

2. Is appropriate education and training provided for related personnel 

so that they have the expertise to listen to children’s views while 

acknowledging their age and developmental characteristics?

3. Do you plan to revise the North Korean Refugees Protection and 

Settlement Support Act and other related legislation to minimize the 

period of children being deprived of liberty?

4. Do you plan to operate Hanawon, the Settlement Support Center for 

North Korean Refugees, in a more open and transparent manner?


